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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성과 부족

○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를 경험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해 정부는 오랜 기간

에 걸쳐 대응하고 있지만, 정책적 성과는 부족함.

⧠ 성공적 인구정책 경험이 있는 스웨덴의 사례 검토 필요

○ 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성

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

고 있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

로 추진해왔음.

⧠ 스웨덴 사례 검토를 통한 한국에의 시사점 도출

○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이 다양한 정책과 제도로 인구 문제에 효

과적으로 대응한 맥락과 배경을 탐색하여 한국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국내 연구는 스웨덴의 가족정책 및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

추는 경향이 강했지만, 본 연구는 스웨덴의 사회정책 전반 및 이

민정책까지 폭넓게 검토하고자 함.

○ 또한, 한국과 스웨덴 시민들의 결혼, 출산, 양육 등에 관한 인식을 

비교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에 참고함.

요약



2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2. 주요 연구 내용

가.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 1930년대 출산율 감소와 정책의 시작

○ 1930년대 들어 스웨덴은 산업화로 인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였

고, 알바와 군나르 뮈르달 부부는 과학적·민주적 방식으로 시민

들의 자발적 부모 됨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출산율 

저하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당시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유급 출산휴가, 피임기구 판매 허용, 

낙태 규제 완화 등이 주요 정책으로 도입되었음.

⧠ 1960년대 이후 성평등 정책 확대

○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와 지위 상승에 따른 대응으로 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음.

○ 부모휴가제도가 확대되고 공공 보육서비스가 전국에 확대되어 부

모의 육아 부담 감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가정 내 성역할 

평등 향상 등으로 이어짐.

⧠ 최근 스웨덴의 인구정책

○ 최근까지 스웨덴은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으로 부모와 아이

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에 따른 부담을 낮춤.

○ 그럼에도 스웨덴에서도 2010년대 이후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

하고 있어 원인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요약 3

나.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 역사적 인구 성장

○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인구는 200만 명 이하였지만, 꾸준한 인구 

성장으로 2023년에는 1,055만 명으로 증가하였음.

○ 스웨덴 인구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대 수명 증가와 국제적 이

민자 증가가 꼽힘.

○ 1930년대에 감소하였던 스웨덴 인구는 20세기 중반 이후 정책적 

노력으로 안정화되었으나 최근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으

로 불안정한 일자리와 경제적 불확실성 등이 지목됨.

⧠ 고령화 진행

○ 스웨덴의 기대 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81.6세로 OECD 회원

국 가운데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인구 고령화로 이어짐.

○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의료·복지 시스템 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사회적 문제를 동반하고 있음.

다.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및 시민 인식

⧠ 노동시장정책

○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 감소, 고용률 증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이는 높은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연대임금제도와 

포괄적 단체교섭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음.



4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으로 안정적이고 관대한 실업급여를 제공하

하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됨.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해 직업훈련, 공공 고용 창출, 임금보조

금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함.

○ 이민자 지원으로 스웨덴어 교육, 직업훈련, 시민 교육 등이 제공

되고, 소득보장을 위해 수당도 지급함.

⧠ 이민자 정책

○ 스웨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력을 충당할 목적으로 이민자

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지만, 1970년대 경제 

침체로 노동 이민 규모를 축소하였음.

○ 스웨덴의 초기 이민자 정책은 다문화주의를 바탕으로 평등한 처

우와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였지만, 점차 사회통합을 강조하며 스

웨덴어 및 시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였음.

○ 최근에는 고숙련 노동자 이민은 장려하지만, 비숙련 노동자 이민은 

제한하고 있으며, 난민은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용하고 있음.

⧠ 가족정책

○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예산 투입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는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 장려를 목적으로 함.

○ 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 주도로 제공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됨.



요약 5

○ 가족을 위한 대표적인 현금 급여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보편

적이고 관대하게 제공되고 있음.

－ 학생 및 실업자에게도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됨.

⧠ 노후 소득보장

○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보편적 복지 원칙 구현과 노인 빈곤 감소라

는 목표를 위해 발전해왔음.

○ 1990년대 연금 개혁을 통해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확정 기여형 체

계로 전환되었고, 생애 소득을 기반으로 급여액이 계산되기 시작

하였으며, 기대 수명 및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장치가 도입되었음.

○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 체계는 보장연금, 소득연금, 프리미엄 연

금 세 가지로 구성됨.

○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 안정성이 확보되었지만, 소득대체율은 감

소하였고, 이로 인해 직장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남.

⧠ 인식 조사 결과

○ 스웨덴 응답자 중 결혼 의향이 있는 비율은 한국보다 낮지만, 출

산 의향이 있는 비율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 스웨덴에서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갖고자 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함.

○ 평균 자녀 계획 수는 스웨덴이 2.35명으로 한국의 1.74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집계되었음.

○ 스웨덴에서 출산이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중은 약 66%로, 한국(92.7%)보다 크게 낮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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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이 

29.9%로 나타나 한국(21.4%)보다 높았음.

3. 결론 및 시사점

⧠ 정책 간 정합성의 필요성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뿐 아니라 노동시장정

책, 이민자 정책, 노후 소득보장정책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

요함.

○ 스웨덴은 인구 문제를 ‘인구정책’으로 국한하지 않고 다각적인 접

근을 통해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이민자 

정착 지원, 안정적 노후 소득보장 등 다양한 정책이 출산율 유지

에 기여하였음.

○ 한국은 저출산 대응과 관련하여 정책의 파편화를 탈피하고,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여 장기적인 시

각에서 사회구조적 개선과 정책 간 정합성을 확보해야 함.

⧠ 포용적 이민자 정책의 필요성

○ 스웨덴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였고, 그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며, 보편적 교육·직업훈련 및 소득보장 프로그램

을 제공하였음.

○ 최근 스웨덴에서 이민자 관련 갈등과 사회문제가 보고되고 있지

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스웨덴의 인종·종교 갈등 수준은 낮은 

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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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역시 낮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스웨덴처럼 포용적이고 평등

한 이민자 정책 도입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양육 부담 완화와 사회구조 개선

○ 스웨덴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양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제도

를 구축하고 있고, 전통적인 성별 분업 대신 평등한 성역할과 새

로운 가족 모델을 만들어 왔음.

○ 한국이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적·비경제적 양육 부

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 전반의 개선이 필요함.

○ 현금 지원과 서비스 확대를 넘어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를 위한 제

도적·문화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하고,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모

든 양육 가정을 평등하게 지원하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함.

주요 용어: 스웨덴, 인구정책, 양성평등, 결혼, 출산, 양육, 가족정책, 이민자 정책, 노동시장
정책, 노후 소득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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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를 겪

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97년 이후 1.5를 넘지 못했고, 2018년

에는 0.977로 1.0 아래로 떨어진 이후 매년 감소하여 2022년에는 0.78

까지 하락했다(통계청, 2024). 한편, 2000년에 7.2%였던 65세 이상 고

령인구의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여 2023년에는 18.2%를 기록했고, 2042

년에는 35.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지속으

로 인해 2021년부터 한국의 총인구수는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추

세가 지속된다면 2041년부터는 인구 규모가 5천만 명을 밑돌고, 2044년

에는 인구부양비가 80을 넘을 전망이다(통계청, 2024. 09. 23).

한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다양

한 정책 수단을 도입했지만, 긍정적인 성과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진 복

지국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육아휴직, 무상보육, 기

초연금 등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은 노인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정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현행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작업의 출발점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의 인구정책 사례를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정책적 

대안 도출에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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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 복지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은 1960년대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하여 

2021년에는 1.67을 기록했지만, 2002년 이후 매년 OECD 회원국 평균

을 웃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OECD, 2024a).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가족정책, 양성평등정책,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포용적 

이민정책 등 다양한 정책의 도입과 조합을 통해 출산율을 유지하거나 높

여왔다(Andersson, 2008).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유의미한 정책

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의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인구 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맥락과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인구구조 대응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은 주로 가족정책과 

양성평등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스웨덴 사례를 분석하였지만, 스웨덴의 

사회정책 전반과 이민정책까지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일·가정 

균형과 양성평등 달성을 목적으로 한 스웨덴의 개별 정책들이 국내에도 

소개되었으나 다양한 정책들 사이의 관계와 스웨덴의 사회적 맥락을 종합

적으로 고려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 과정을 검토하고, 다양한 정책들의 맥락과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

국의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스웨덴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에 대

한 스웨덴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한국과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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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출산율과 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인

구구조를 보여왔지만, 2010년 이후, 이러한 국가들에서도 출산율이 급격

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북유럽의 안정적인 출산율 패턴에 변화가 생

겼다는 것을 의미한다(Hellstrand et. al., 2021). 반면,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이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를 경험하였으며, 이

러한 인구 감소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로의 급격한 전환, 경제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정치적 변화 같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촉발되

었다고 지적된다(Frejka & Gietel-Basten, 2016). 이러한 출산율의 감

소는 장래 노동력의 부족 및 고령화, 연금 및 고령자 케어 등의 문제를 초

래하므로(Sobotka et. al., 2019), 각 국가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

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의 우선 과제는 스웨덴의 인구구조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정책들을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므로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확정하

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출산율이나 개인의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구와 

관련하여 복지국가 스웨덴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가족정책, 노후 소득보장의 네 가지 정책이 출산율 또는 출산 의도

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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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시장정책

여기에서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그중에서도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고

용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육아휴직, 출산휴가 등)이 출산 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각각 1974년, 1978년에 부부가 동일하게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를 마련하였고, 각각 1995년, 1993년에 아버지

에게 한 달을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Duvander & Johansson, 

2012; Ellingsæter 2007; Ellingsæter & Leira, 2006; Lundkvist, 

2011). Duvander et al.(2020)은 이러한 할당 제도의 도입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국가 인구 통계 데

이터를 사용했으며, 해당 데이터에는 부부의 나이, 소득, 교육 수준, 출산 

순위, 결혼 상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은 준 실험

(quasi-experimental) 접근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아버지 할당제

(father’s quota)를 도입한 전후의 세대들과 비교하여, 육아휴직의 사용

이 출산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노르웨이의 분석 결과,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둘째와 셋째 자녀의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

지만, 스웨덴에서는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저소득층 가정에서 셋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결과는 통제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이며, 통제 변수를 추가한 이후에는 유의미하

지 않아 해석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서는 노르웨이의 경우, 정책 도입 전에도 소수의 아버지만이 육아

휴가를 사용했으며, 정책이 도입된 후에도 사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

았기 때문에,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이미 많은 아버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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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이후에는 모든 계층에서 육아휴가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아버지들의 사용률 증가가 두드러졌고, 이는 세 번째 자녀의 출

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스웨덴은 아버지 육아휴직의 도입

이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이전의 스위스는 많은 기업에서 육아휴직과 유사한 혜택을 제

공했지만, 모든 여성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었고, 출산한 여성에게 14

주의 유급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05년에 제도를 마

련하였다. Girsberger et al.(2023)은 스위스가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도

입한 것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앞의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분석에서도 사용된 이중차분법(DID)으로 14

주의 육아휴직제도가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14주의 육아휴직제도는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후 둘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

이 약 2% 증가했으며, 이러한 효과는 제도 도입 이후 9년 동안 지속되었

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 제도가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을 원활하

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어린 자녀가 있음에도 일하는 

여성의 비율이 증가한 효과가 있었다.

동유럽의 루마니아는 1990년에 육아휴직제도의 큰 변화가 일어났는

데, 이전에는 산전 52일, 산후 60일로 총 112일의 유급 출산휴직제도가 

있었으나, 1990년의 개정을 통해 어머니들은 출산 후 최대 1년 동안 육

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Hiriscau(2024)는 회

귀 불연속 설계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과 이중차

분법(DID)을 이용하여, 1990년 1월 19일 이전과 이후에 출산한 어머니

들이 21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21개월 이내에 둘째 자녀를 가질 가능성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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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증가시켰으며, 이 효과는 특히 25세 미만의 어머니와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여성은 육아휴직을 통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추가적인 출산을 선택하는 경향

이 있었다. 그리고 제도 확대 효과는 7년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이는 육아

휴직제도가 출산 시기의 긍정적인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출산율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 이민자 정책

이민은 국가 간의 인구이동(migration)으로 경제학적 요인과 인구학

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국제 인구이동의 경제학적 요인

은 주로 국가 간 임금 격차에 따라 임금이 낮은 국가에서 임금이 높은 국

가로의 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설명한다(Powell, 2015). 반면, 인

구학에서는 한 국가에서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push factors)과 흡입하

는 요인(pull factors)이 있다고 정의한다(Lee, 1966). 예를 들어, 경제

학에서 국제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인인 임금의 경우, 임금이 낮은 국가는 

임금 자체가 타 국가로 인구를 밀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임금이 높은 

국가는 인구를 흡입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경제학과 인구학에서 설

명하는 국제 인구이동의 요인을 크게 보면 동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지난 2008년에 발생한 세계 경제 불황은 국가 간의 이동에 큰 영향을 

미쳤고, Anelli & Balbo(2021)는 이러한 국가 간 이동이 이탈리아의 출

산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인의 국제 이

주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국외로 

이주한 이탈리아인들이 대체로 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낮은 인구 그룹에

서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이주하지 않았다면 출산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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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 그리고 경제 불황으로 인해 출산율이 감소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국외 이주가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효

과가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즉, 이것은 이주가 없었다면 경제 불황

이 출산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컸을 것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제 이주가 젊은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했다고 지적하였는

데, 이들이 경제적 기회(취업 등)를 찾아 해외로 이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로 인해 이주하지 않은 인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이 관찰되었

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국제 이주는 한 국가가 아닌 본국(origin country)과 이주

국(destination country)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으므로, 인구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

되어 왔다. Desiderio(2020)는 국제 이주가 이주국과 출신국 양쪽 모두

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국제 이주 데이터와 출산율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국제 이주 데이터는 이주자와 그들의 본국, 이주

국 간의 인구이동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였고, 출산율 데이터는 이주

자의 본국과 이주국의 출산율(TFR)을 분석하여 각 나라의 인구 통계적 

변화를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주자들이 높은 출산율 국가 

출신인 경우, 그들의 이주국 출산율을 증가시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국의 출산 규범을 점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 즉 동화

(assimilation) 및 적응(adaptation)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주자

들이 이주국에서 오랜 기간 체류할수록 이주국의 출산 패턴에 동화되어 

이들의 출산율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주국의 평균 출산율에 점차 가까

워진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자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발

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본국으로 돌아온 이주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주국의 출산 규범을 출신국에 전파할 수 있으며, 이는 본국의 출산율 



18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이민자들은 본국보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 출신이므로, 이민이 인

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지만, 이것은 

주로 출산율이 높은 국가에서 온 이민자의 출산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많은 국가가 저출산 국가이므로, Mussino et. 

al.(2021)은 만일 저출산 국가에서 오는 이민자가 많아질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스웨덴으로 이주한 저출

산 국가 출신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 변화와 적응 패턴을 분석하였다. 

스웨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의 인구 등록부 데이터(Migrant 

Trajectories data collection)를 사용하여 1968년에서 2017년 사이 

스웨덴에 거주한 모든 이민 여성들의 출산량(quantum)과 출산 시기

(tempo)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민 여성들은 출산 시기(첫 

출산 나이)에서 스웨덴의 패턴에 적응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스

웨덴에 이주한 후 비교적 빨리 스웨덴 출산 패턴에 적응해 첫 출산 나이

를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더 어린 나이에 스웨덴

으로 이주한 여성일수록 스웨덴 여성들과 비슷한 나이에 첫 자녀를 출산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량, 즉 자녀 수에서는 적응이 

덜 나타났으며, 스웨덴에 더 오래 거주한 경우에도 자녀 수는 스웨덴 여

성들과 큰 차이를 보였다 . 그리고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들의 2세들은 부

모 세대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으며, 스웨덴 출신 여성들과 비교했을 때도 

자녀 수가 적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유럽 출신 2세 이민

자들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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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족정책

가족정책은 아동 복지와 제도 또는 생활 방식으로서의 가족 지원에 중

점을 둔 국가 정책을 말하며, 광의의 가족정책은 인구 통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자원,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연관성, 사회 조직으로서 가족의 

역할 및 중요성과 관련이 있으며, 협의의 가족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자녀를 둔 가족을 위한 현금 혜택, 육아 및 조기 교육 서비스, 가

족 관련 목적을 위한 고용 휴가 등으로 구성된다(Daly, 2015).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는 가족·아동 정책(public 

policies for families and children) 영역을 가족·아동 정책총괄(genenral 

policies for families with families), 자녀 관련 휴가(child-related 

leave), 영유아 공보육 및 교육(formal care and education for very 

young children), 아동돌봄체계(typology of childcare systems)로 

분류 및 정의하고 있어(김은지 외, 2023), 이와 관련된 정책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Luci & Thévenon(2013)은 1982~2007년 18개 OECD 국가의 데이

터를 바탕으로 가족정책이 출산율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18개 OECD 국가의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데이터에는 국가별 출산율과 가족정책 변수를 포함하여, 국가 간 및 시간

의 경과에 따른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금 지원과 아동 보육서

비스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 

직후가 아닌 자녀 양육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과 보육서

비스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출

산과 관련된 유급 휴가는 출산율에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유급 휴가가 주로 출산 직후의 짧은 기간만 적용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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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장기적인 출산 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이용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증가

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Frejka & Gietel-Basten(2016)은 15개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서 

출산율 변화 추세와 그에 대한 가족정책의 영향을 OECD, Human Fertility 

Database와 Eurostat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책을 분석하

기 위하여 각 국가에서 시행된 가족정책을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하였는데, 

첫 번째는 포괄적 가족정책 모델(Comprehensive family policy model), 

두 번째는 친출산 정책 모델(Pro-natalist policies model), 세 번째는 

임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Temporary male bread-winner model), 

그리고 네 번째는 전통적 가족정책 모델(Conventional family policies 

model)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1990년 이후에 중앙 및 동유럽 국가들에

서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

에서 출산율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기 때문임을 보여준다. 가족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보면, 포괄적 가족정책 모델(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이로써 출산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

다. 반면, 친출산 정책 모델(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은 금전적 

지원에 의존한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나 장기적으로는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임시 남성 

생계부양자 모델(체코, 슬로바키아)은 육아휴직제도가 잘 정비되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데 실패하여 출산율 증가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가족정책 

모델(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은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며, 대

부분의 국가에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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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 년간 스페인은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해 유럽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lowest low fertility)을 기록하고 있으며, 스페인 여성의 출산 연

령은 평균 32.6세로 매우 늦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스페인 

정부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Miguel et. al.(2023)은 그

중에서 부모휴가(parental leave), 공공 유치원 서비스(public pre-school 

service), 금전적 지원(monetary benefits) 등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2008~2019년 스페인의 출산율과 가족정책 데이터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전자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과 전략

적 시나리오 기법(strategic scenarios)을 바탕으로 개발된 수학적 모델

을 활용하여 장래 출산율 변화를 예측한 이 연구는 스페인에 어떤 가족정

책을 도입하더라도 출산율 감소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한

다. 또한, 가족정책은 출산율을 일정 부분 향상시킬 수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과 국제적 불확실성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출산 결

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독일 또한 유럽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낮은 수준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

하여 가족정책을 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자녀 수당(child bene-

fit)은 유럽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1996년에 

자녀 수당 개혁이 진행되었는데, Riphahn & Wiynck(2017)는 독일의 

자녀 수당의 개혁이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독일에서 가장 큰 국가 단위 

설문조사인 Mikrozensus 데이터와 독일 사회경제 패널(Socio-eco-

nomic Panel, SOEP)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중차분법으로 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가정에서 자녀 수당 개혁이 첫째 자

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자녀 수당이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효

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소득이 높은 가정에서 둘째 자녀 



22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출산율은 자녀 수당 개혁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수당

이 첫째 자녀 이후에 추가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 노후 소득보장

농경 시대에 자녀는 노동력으로 기여하거나, 노후에 부모를 부양하는 

역할을 했고, Becker(1981)는 이를 투자재로서 자녀를 갖는 목적이라 

하였으며, 현재에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

에서는 자녀가 노후 보장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노후 소득보장제

도가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녀를 가지려는 욕구가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노후 안전 가설(old-age security hypothesis)이라 한다

(Leibenstein, 1957).

대표적인 노후 소득보장 제도인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Evan & Vozárová 
(2017)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연금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1990~1999년 동안

에는 연금 지출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연금 지출이 17% 

증가할 때 출산율은 0.34명 감소하였다.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의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00~2013년 동안에는 연금 지출의 부정적 영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

나 그 강도는 다소 약해졌다. 

미시적인 접근법으로 브라질의 연금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Danzer & Zyska(2023)의 연구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여성들의 출

산율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완결 출산율1)은 개혁 이후 20년간 

1) 45세를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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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적으로 1.3명 감소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출산 확률이 약 10%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금제도가 노후 부양을 위한 자녀의 필요성

을 줄임으로써 추가 자녀 출산을 억제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미비아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녀를 통한 노후 부양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앞서 노후 안전 가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 

연금제도가 없거나 미비한 사회에서는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미비아는 1990년대에 사회 연금을 확대하면서 이

러한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Rossi & Godard(2022)

는 나미비아의 사회 연금제도의 확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이 연구는 연금제도가 확대된 후, 특히 30세 이후의 여성들 사이에

서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되면

서 자녀에 의존할 필요성이 줄어든 결과로 해석되며, 노후 안전 가설의 

타당성을 높이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 소결

이 절에서는 출산율이나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을 분

석한 선행연구를 폭넓게 검토해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노동

시장정책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가 잘 활용되면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서 

추가 자녀 출산 가능성이 증가하고, 아버지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높아

질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자 정책

에서 이민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주국의 출산 패턴에 적응하여 출산

율이 점차 이주국의 평균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주자의 출산

율이 높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적 통합과 사회적 적응이 

이루어지면서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제 인구이동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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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경제적 불안정성이나 구조적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국의 출산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가족정책에서 자녀 양육 기간에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지원은 부

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

회성 지원보다 장기적인 지원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리고 아동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이용률 증가는 부모의 일·가정의 양립을 

원활하게 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보육시설의 접근성

이 높을수록 출산율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유급 육아휴직은 주로 출

산 직후의 단기간에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인 출산 

계획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가

족정책은 현금 지원,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정책들이 결합될 

때, 출산율을 높이는 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자녀를 양

육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소득보장정책에서 연금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을수록, 자녀를 통

해 노후를 부양받을 필요성이 줄어들어 출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

며, 이는 노후 보장이 강화됨에 따라 자녀를 더 많이 낳을 동기가 줄어들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금 같은 노후 소득보장정책이 강화

될수록,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경향은 시

간이 지나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2. 연구 내용

앞의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스웨덴의 인구정책을 

노동시장정책, 이민자 정책, 가족정책, 노후 소득보장정책 네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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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즉, 각 영역에서 스웨덴이 인구 문제에 대응하

기 위해 무슨 정책들을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검토한다. 

이에 앞서 스웨덴의 인구전략 및 인구정책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역

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 관련 논의와 접근 방식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살펴보고,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화와 현황을 관련 지표들을 통해 탐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에 관한 스웨덴과 한국 시민들

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할 계획이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스웨덴의 인구

정책을 분석한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스웨덴 인구 관련 데이터 및 통계자료를 검토하

고, 스웨덴의 인구전략 및 이민정책에 관한 기존 문헌을 분석한다. 또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한 문헌을 살펴본다.

설문조사의 목적은 한국과 스웨덴 시민의 인구 문제, 결혼, 출산, 양육, 

그리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는 조사업

체의 응답자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했으며, 조사 대상은 

한국과 스웨덴 거주 시민 각 2,500명이다. 조사표는 공통 설문지를 개발

한 후 현지 언어로 번역 및 검수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웨덴의 인구정책과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세부 정책들 사이의 관계, 인구 관련 최근 쟁점 등

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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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발전

했는지를 확인하고 최근의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선 인구정

책 초기에 스웨덴의 정치·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정책들이 도입되고 변경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스웨덴 인구정

책의 근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되었던 1930년대와 1960년대

의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후 최근 스웨덴의 인구 관련 정책

의 특징을 정리하고, 쟁점으로 논의되는 현안들을 간략히 검토한다.

제1절 인구 관련 논의와 전개

  1. 1930년대 이전

스웨덴은 1749년부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 인구 통계를 작

성해 왔다(Sköld, 2004). 하지만 인구 문제가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산업화가 본격화된 1870년대이다. 이 시기 다른 유럽의 산업 국가들에서

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도시화와 산업화, 세속화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가 시작되었고, 이 흐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 

시기 스웨덴에서 이루어진 출산율 감소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대응 역

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보수 정당을 중심으로 인구 감

소가 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 흐름을 반전시켜

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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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정책 대응은 전통적인 성관계, 가족 제도, 모성보호를 지원

하여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Winter, 1988). 구체적으로 

1910년에 피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임기구를 판매하는 것을 금

지하는 법이 제정되었고, 낙태는 엄격히 금지되었다. 또한 모성보호를 위

해 1900년에 출산휴가 조항을 담은 노동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여성

에게 출산 직후 4주 동안 고용주가 일을 시킬 수 없도록 강제하는데, 그 

목적은 어머니와 아이의 건강에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고, (유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모유 수유를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었다. 1912년에 

휴가 기간이 6주로 연장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적 지원이 없는 무급 휴가

였다. 1911년에 유급 출산휴가(maternity insurance) 법안에 대한 의

회 표결이 이루어졌지만, 이 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즉시 폐기

되었다. 무급 규정은 아이를 낳은 여성에게 경제적인 수입을 담당하는 남

편이 존재할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Ohlander, 2012).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1870년대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네 명 중 한 

명은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고, 노동자 계층에서는 혼외 출생 아이들도 

많이 있었다. 또한 남편이 있지만,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거나, 가정을 버

리고 떠난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1900년대 초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남편의 도움 없이) 아

이들을 홀로 책임지고 있었다. 또한 이 비율은 낮은 사회계층에 속할수록 

높게 나타났다(Ohlander, 2012). 

이 시기 사회민주당(사민당)과 노동조합(노조) 내의 여성위원회에서 출

산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출산휴가 기간에 경제적 지원, 학교에서 급식 

제공, 혼외자의 아버지에게 경제적 책임 부과, 피임과 출산 계획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 보장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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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의견으로 채택되지 못했고, 사민당 역시 당시에는 의회 내 소수 정

당에 불과했다.

이 시기 출산율 하락의 흐름은 지속되어서, 1900년경에 가족당 평균 

4명의 아이를 가졌던 것에 반해 1930년대에는 가족당 평균 2명 이하로 

줄었다(Ohlander, 2012).

  2. 1930년대 인구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의 시작

스웨덴의 인구정책은 1930년대에 첫 번째 전환점을 맞게 된다. 1930

년대 초반의 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1.67 수준으로 떨어졌는데(Winter, 

1988), 이 수준은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에 비

해 상당히 낮았다. 더욱이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에

서 문제가 되었다.

인구정책의 전환점은 1934년 “인구 문제의 위기(Kris I Befolkningsfragan)”

라는 책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회학자이자 사민당 여성 그룹에서 활동

했던 알바 뮈르달(Alva Myrdal)이 남편이자 사민당 동료이며, 훗날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 경제학자인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과 함께 쓴 

이 책은 사회과학 서적임에도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인구 문제에 대

한 대중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1935년 의회 내에 초당파적으로 

인구위원회(Population Commission)가 설립되고, 당시 집권당이었던 

사민당이 “가족을 복원하는 정부”를 표방하며 1936년 선거에서 승리하

면서 뮈르달 부부의 인구 문제에 대한 진단과 제안에 기반한 인구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Winter, 1988). 스웨덴어 사전에 인구정책

이란 용어가 등장한 것도 바로 이 시기이다(Ohlan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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뮈르달 부부는 출산율 감소가 가져올 사회적인 결과, 즉 사회와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민주주의가 노인 세대의 관점에서 운영되며, 스웨덴이라는 

국가와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

장했다(Winter, 1988).

그런데 스웨덴의 정책적 대응은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들에서 보이

는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들의 자발적인 부모 되기(voluntary 

parenthood)를 촉진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또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통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보수

주의자들과 달리, 출산에 있어서 여성의 자유로운 선택을 강조했다. 뮈르

달 부부는 당시 50%에 가까운 아이들이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난다는 점에 주목했는데, 이런 경우 많은 가정들이 

(특히 여성 단독 가정)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

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아이들이 스웨덴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때, 아이들의 수뿐 아니라 질이 중요하고, 개인들이 원하는 배우자와 원

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들 갖게 될 때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다고 

보았다(Myrdal, 1939).

구체적으로 교육활동을 통해 가족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개혁을 통해

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만드는 것을 함께 추

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들의 보건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현금 지

원보다는 산모와 아이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보육, 의료, 교육 등의 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이 일을 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출산 관련 해고

를 금지하고, 출산휴가 시 경제적 지원을 할 것과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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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성교육과 피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Myrdal, 

1939). 

뮈르달 부부의 제안은 보수당은 물론, 사민당과 노조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구스타브 묄러(1932년 이후 20년간 사회부 장관 역임)

를 비롯한 사민당 지도부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사민당이 추구하는 전면적인 사회개혁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동

력과 중산층의 지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Ohlander, 2012). 이 

판단은 맞았고, 1936년 선거로 구성된 1937년 의회 회기는 “어머니와 

아이들”에 대한 회기로 불릴 만큼 인구정책으로서의 가족정책을 중심의

제로 다뤘다.

인구위원회는 1935년부터 1938년까지 활동하면서, 사회 각계의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 정치인들의 토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와 18개의 

부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인구위원회의 수많은 제안들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제안들이 입법으로 이어졌다. 입법화된 인구정책들은 <표 

2-1>과 같다. 

먼저, 다자녀 가족에 대한 주택지원과 출산휴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법제화되었는데, 다만 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한정되었다. 

또한 청년세대가 가정을 쉽게 꾸릴 수 있도록 결혼자금 융자 지원이 도입

되었다. 여성의 출산과 가족 계획에 대한 결정권을 높이기 위해 피임기구

의 판매가 허용되었고, 낙태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다. 1939년에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를 금지하는 고용보호법이 제정되었고, 1947년

에는 보편적인 아동수당이 도입되었다. 이 수당은 아이의 어머니에게 지

급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주부들과 농촌의 여성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수

입을 가지게 되었다(Ohland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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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년도 법안 내용

1935 사회주택 지원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자녀 가족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1937 결혼자금 융자법
청년들이 결혼 시 주택을 구입하거나 가구 등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결혼자금 대출 지원

1937 출산 지원법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에 대해서 6주간의 출
산휴가 기간에 생활자금 지급과 융자 지원

1938 피임기구 허용 피임기구의 판매를 금지했던 1910년 법의 폐기

1938 낙태법 개정 낙태에 대한 규제 완화 

1939 고용보장법 결혼,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1947 아동수당법 보편적인 아동수당의 도입

출처: 저자 작성.

〈표 2-1〉 1930년대 및 1940년대 스웨덴 인구정책의 입법 현황

  3. 1960년대 이후 일과 가정에서 양성평등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유럽의 나치주의자들이 인구정책이란 이름

으로 특정 인종의 순수혈통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국가가 출산을 통제

하고 개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195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 인구정책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가족정책이란 이름으로 기존의 인구

정책의 내용이 논의되고 실행되었다(Bergenheim & Klockar Linder, 

2020; Etzemüller, 2011)

1930년대 인구정책에서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지만, 여전히 

“출산과 아이들의 양”을 강조하고, 사회적인 지원에 있어서는 한계를 가

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인구위원회의 보고서는 남녀는 결혼해야 하고, 

결혼이 성적 관계를 위한 최상의 형태임을 강조하고, 아이는 네 명을 낳

아 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Hirdman, 1994). 반면 사회적인 지원은 여

전히 최소한도로 남아 있었다. 육아는 여전히 여성의 책임으로 남아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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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경제적 지원은 취약계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여전히 가정주부를 주된 

여성 역할 모델로 상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Lundqvist, 2015). 

1960년대 들어 사민당 내의 여성운동 단체들이 1930년대의 인구 문

제 해결(인구 규모 유지)을 주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가진 한계를 지

적하며, 보다 개인의 행복과 권리증진에 목적을 두는 정책을 요구하기 시

작했다. 이들은 사회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들의 

존엄하고 인간적인 삶이 사회적 필요에 우선하는 목적이 되어야 함을 강

조했다. 이 때문에 여성이 아이를 가질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Ohlander, 2012). 여성의 사회적 역할 또한 큰 변화

가 있었는데, 1965년이 되면 이미 결혼한 여성의 44%가 경제활동에 참

여하고 있었다. 반면 당시의 복지국가는 공공 보육시설을 제공하지도 않

았고, 가정과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성역할이 유지되고 있었다(Lundqvist, 

2015). 

이에 1960년대에 사민당 정부는 일과 가정, 사회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 1962년, 의회에 가족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

과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

하기 시작했다. 기존의 어머니에게만 주어지던 출산휴가(maternity leave)

와 출산수당(maternity allowance)은 1970년대부터 부모 모두가 사용

하는 부모휴가(parental leave)와 양육보험(parental insurance)으로 

전환되었다. 여성의 가족 계획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주요 정책 변화를 요약하면 <표 2-2>와 같다. 

이 시기는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동력이 부족하여 기업과 노조 모두 여

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사민당 정부는 기

존에 주부 역할을 하던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고, 이들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과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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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뤄진 정책 추진의 결과로 고용이 되지 

않은 여성의 수는 1960년대 중반 120만 명에서 1990년 8만 명으로 급

격히 줄어들게 되었다(Lundqvist, 2015).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연도

가족 계획의 선택권 보장 피임약 판매 승인 1964

- 낙태 허용 1975

- 일방의 자유의사로 이혼 성립 1973

유급 출산휴가 (여성만) 3개월, 기본 수준 급여 1955 

유급 출산휴가 (여성만) 6개월, 기본 수준 급여 1963 

부모휴가(부모 모두) 6개월, 90% 임금 1974

부모휴가 확대 9개월(90%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980

부모휴가 확대 12개월(90%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989

부모휴가 아버지 쿼터 
도입

12개월(75% 임금) + 3개월(기본 급여)
12개월 중 1개월은 아버지(또는 어머니)에게 할당

1995

아버지 쿼터 연장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 2002

아이 병가 도입 아이가 아플 때 사용, 연간 10일, 90% 임금 1974

아이 병가 기간 연장 최대 연간 60일 1989

파트타임 전환 권리 육아 기간 근무시간/일수 단축 권리 1979

일에서 동등 기회법 직장에서 남녀 동등 기회 보장 1980

출처: 1) “Does family policy affect fertility? Lessons from Swede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Björklund, A, 2006,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 “Parenthood change and policy reform in Scandinavia,” 1970s-2000s. In Politicising
Parenthood in Scandinavia, Leira, A., 2006, Policy Press. 

3) “The invisible child? The struggle for a Social democratic family policy in Sweden,
1900-1960s”, In G. Bock & P. Thane Editor(Eds.), Maternity and Gender 
Policies: Women and the rise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s, 1880s-1950s, 
Ohlander, A. S., 2012, Routledge.

〈표 2-2〉 1960년대 이후 스웨덴 가족정책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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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과 현안

  1.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

현재 스웨덴의 인구 관련 정책은 가족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조성하고, 일과 가정에서 부모 모두 동

등하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심

으로 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했듯이, 인구정책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

고, 1930년대에 인구정책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가족정책, 사회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가족정책은 1930년대에 기초가 놓이고, 1960년대 발전된 원칙

들을 계승하고 있다. 첫째로 자발적인 부모 되기를 촉진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국가가 개인들의 결혼, 출산, 육아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

는 것을 지양하고, 대신 부모와 아이 개개인이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조

건의 형성과 증진에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둘째로 여성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중심에 놓고, 원하는 배우자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

는 수의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한다. 셋째로 일과 

가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여성

이 경제활동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성이 경제활동 

때문에 아이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육아와 가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넷째로 모든 아이의 건강과 교육에 대한 사회서

비스를 미래에 대한 투자로 인식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인 정책들도 1960~1970년대 도입된 정책들을 계승, 확장하고 

있다. 첫째로, 개인들이 자유의사에 기반해 가족 계획을 할 수 있도록 피

임과 낙태, 이혼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없애거나 최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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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부모휴가는 2024년 현재 1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고(출산 예정 2개월 전부터 사용 가능), 이 기간에 경제

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보험에서 소득에 비례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13개월은 소득비례 급여, 3개월은 기본 급여). 부모휴가는 개별 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모가 자유롭게 나눠서 사용할 수 있지만, 소득비례 급여가 

지급되는 13개월 중 3개월은 나눠서 사용할 수 없다. 흔히 아빠 쿼터라고 

불리는 3개월은 부모 중 한 명이 꼭 사용해야 한다. 부모휴가 기간은 아이

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기간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과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를 50%로 줄이고, 일하지 

않는 50%에 대해서 부모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소득비례 급여

는 임금의 80%를 지급하는데, 기준이 되는 임금의 상한선은 2024년 월 

47,750크로나로, 스웨덴 평균 임금인 40,000크로나보다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임금이 평균 임금보다 20% 이상 높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80%보

다 낮아지게 된다. 아이의 병간호를 위한 병가는 현재 12세 미만의 아이

에 한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 가능하다(Försäkringskassn, 2024). 

셋째로 보육서비스는 현재 한 살 이상의 모든 아이들과 부모의 권리로

서 확립되어 있다(한 살 이하 아이의 보육은 부모 책임). 보육서비스는 지

방정부가 담당하는데, 신청하는 모든 아이들에게(집에서 2킬로미터 이내

에)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정도

를 재정으로 부담한다. 2024년 현재 스톡홀름의 경우, 부모는 첫째아이

의 경우 부모 월 소득의 3%(둘째 아이는 2%, 셋째 아이는 1%, 넷째 아이

는 무료)를 보육시설 이용료로 내는데, 이 금액이 한 아이당 1,688크로나

를 넘는 경우 1,688크로나만 낸다.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높게, 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Stockholms 

stad,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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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스웨덴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

었을까? 1990년대 이후 인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출

산율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Hoem, 1990, 

1993, 2005).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에서 1970년대 말까지 1.6~1.7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1970년대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1980년대 

말에 2.1 수준으로 오른다. 1970년대 말은 1960년대에 시작된 새로운 

가족정책(일과 가정에서 부모의 동등한 역할 촉진)이 자리를 잡은 시기와 

일치한다. 보육시설이 확대되어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대부분의 지

역에서 가능해지고, 부모휴가의 기간과 급여 수준이 대폭 확대된 시기이

기도 하다. 육아 기간에 근무시간 단축도 가능해지고, 아이에 대한 병가

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과 가족의 양립이 수월해진 시기이기도 하다. 

스웨덴뿐 아니라, 스웨덴 모델의 가족정책을 채택한 북유럽 국가들에

서도 1980년대부터 출산율이 반등하고, 이후 인구대체율인 2.0 수준에

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스웨덴 모델은 인구학계의 조명을 받게 된다. 

이 중 군나르 안데르손의 연구(Andersson, 2008)는 정밀한 인구통계 분

석 방법을 통해서 스웨덴 여성의 최종 출산율이 1980년대 이후에 안정적

으로 1.9~2.1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스웨덴의 가족

정책이 출산율을 높게 유지하는 데 기여를 했음을 밝히고, 그 이유를 제

도적인 변화가 가져온 개인의 행태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가

구 단위가 아닌) 개인별 소득세 과세와 개인별 사회보장 체계의 도입으로 

부부의 성별 역할 분담에 대한 경제적 이점이 사라졌다. 둘째로 임금에 

비례하는 부모휴가 급여는 여성들이 출산 이전에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로 부모휴가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

게 함으로써 근무일수나 일하는 시간을 육아를 위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넷째로 부담 없는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 전일제 어린이집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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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기르는 여성이 출산 직후에 직장으로 쉽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

다. 다섯째로 아이에 대한 병가를 통해서 부모가 아이의 필요에 잘 대응

할 수 있게 되었다. 안데르손의 연구를 비롯해서 최근까지 사회학과 인구

학의 다양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들이 스웨덴 모델의 가족정책과 출산율

의 관계가 유의미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Billingsley & Ferrarini, 2014; 

Billingsley, et al., 2022; Esping-Andersen, 2009).

  2. 인구 문제 관련 현안

스웨덴의 합계출산율(TFR)이 201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어서 이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10년 

2.0 수준에서 2023년 1.6 수준으로 낮아졌는데(Statistics Sweden, 

2024c), 그 원인에 대해 인구학자와 사회학자들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해당 연도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

는 통계라, 이를 통해 현재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의 최종 출산율이 어떻

게 될지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특히 스웨덴에서는 1970년대 말 

이후 여성들의 출산 시기가 점차 늦어졌지만, 최종적으로 출산하는 아이

의 수는 2명가량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10년 이후 합계

출산율의 감소가 최종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 다른 원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다. 예를 들어, 전쟁과 환경위기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점, 

젊은 세대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는 점, 대도시의 주택난으로 가족

이 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 점, 노동시장에서 안정적

인 지위 확보에 걸리는 기간이 예전보다 길어진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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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요인들로 인해서 스웨덴에서 향후 최종 출산율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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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입

본 장은 스웨덴의 인구변천 및 인구구성 변화에 관한 주요 통계를 바탕

으로 인구 성장, 출산, 이민, 노동인구의 변화 등의 주요 인구 동향을 다룬

다. 스웨덴의 인구 통계는 스웨덴 통계청이 정식으로 출범한 1968년 이후

는 물론이고, 1968년 이전의 자료도 폭넓게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스웨덴 

인구 동향의 모든 변화를 서술하기보다는 중요한 정책적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인구의 변화와 최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

는 인구 동향, 예컨대 2010년대 이후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와 꾸준한 국

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 구성의 변화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스웨덴의 인구 변화를 인구 성장, 출산, 이주, 노동

시장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제2절 인구 성장

  1. 인구 성장의 추이

출생, 사망, 이주 등 모든 인구 동태의 종합적인 결과물은 인구 규모의 

변화이다. 스웨덴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기근과 감염병 유행으

로 인한 자연 인구 감소와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국제 인구 유출을 제

외하면 지금까지 꾸준한 인구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스웨

제3장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46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덴 통계청(Statistics Sweden, Statistikmyndigheten)의 인구 통계를 

바탕으로 18세기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스웨덴의 인구 성장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공식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연도인 1749년의 

스웨덴 인구는 약 176만 명으로, 현재의 인구인(2023년 12월 31일 기

준) 1,055만의 약 1/6 수준이었다. 스웨덴 인구는 1767년에 처음으로 

200만 명, 1835년에 처음으로 300만 명, 1897년에 처음으로 500만 명

을 넘어섰다. 20세기에도 인구 성장은 꾸준히 이어져 1950년에는 처음

으로 700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을 비

롯한 대규모 국제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스웨덴은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겪지 않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대규모 노동 이민으

로 인한 인구 증가를 경험했다. 21세기에 인구 성장세는 이전보다 둔화하

였으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처음으로 인구 천만 명을 기

록했으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스웨덴의 등록 인구는 약 1,055만 명

으로 집계되었다. 2023년에 발표한 스웨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결과

에 따르면, 가까운 미래에도 스웨덴의 완만한 인구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32년에는 1,100만 명, 2054년에는 1,200만 명, 인

구추계 마지막 연도인 2070년에는 약 1,270만 명의 인구가 스웨덴에 거

주할 것으로 예상된다(Statistics Sweden,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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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efolkningsutvecklingen i riket efter kön. År 1749–2023,” Statistics Sweden, 
2024b.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
BE0101G/BefUtvKon1749/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1〕 스웨덴의 총인구 변화(1749~2023년)

  2. 스웨덴 인구의 자연 증감

인구 증감의 요인은 크게 자연 증감(출생과 사망의 변화)과 국제 인구

이동(입국과 출국의 변화)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인구의 순 자연 증감은 

출생자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로, 순 국제 인구이동은 입국자와 출국자의 

차이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림 3-2〕는 1749년부터 최근까지 스웨덴에서 

발생한 출생자와 사망자의 규모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인구의 자연 증

감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770년대 초반과 1809년의 급격한 사망자 수 

증가는 기근과 감염병으로 인한 초과 사망 때문으로, 해당 시기에는 인구 

자연 감소가(음의 인구 자연 증감) 두드러진다(Dribe et al., 201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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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초반의 감염병 대유행 이후 스웨덴의 출생자 수는 1860년대까지 꾸

준히 상승한 후 1910년대 초반까지 매해 13만 명에서 14만 명 수준을 유

지했다. 이후 스웨덴의 출생자 수는 주기적인 변동을 보여주는데, 후술하

겠지만 이는 가임기 여성 인구수의 변동보다는 출산율의 주기적인 변동

과 더욱 관련이 깊다. 같은 기간에 사망자 수는 등락을 계속하다가 1930년

대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

하는 모습을 보인다. 초반 사망자 수의 감소는 의학 기술의 발전과 위생 

및 영양상태의 개선으로 인한 나이별 사망률의 감소 때문이지만, 이후 인

구 고령화로 인해 나이별 사망률이 높은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절대적

인 사망 인구 수는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사망률 감소를 종합

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는 기대여명인데, 0세 기대여명, 50세 기대

여명, 그리고 65세 기대여명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기간에도 COVID- 

19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꾸준히 상승하여 2023년 현재 여성

의 0세 기대여명2)은 84.9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81.6세로 추정된다

(Statistics Sweden, 2024d).

2) 0세 기대여명은,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의 나이별 사망률 조건하에 평균적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수명이다. 예컨대 2024년 스웨덴의 여아는 2024년 현재 스웨덴의 나이별 사망
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평균적으로 84.9세를 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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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da 
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BE0101Q/UtlSvBakgFin/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2〕 스웨덴 출생, 사망 및 인구 자연 증감 추세(1749~2023년)

  3. 국제 이주와 인구 증감

1809년에 마지막 순 자연 인구 감소를 보인 이후, 스웨덴은 2세기 가

까운 기간 계속 순 자연 인구 증가를 보이다가 1997년부터 2001년 사망

자 수가 출생자 수를 능가하는 순 자연 인구 감소를 보인다. 인구의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그림 3-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스웨덴의 총인구

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이민으로 인한 인구 유입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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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 
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BE0101Q/UtlSvBakgFin/
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3〕 스웨덴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과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 

및 순 국제 인구이동(net international migration) 동향(1851~2023년)

〔그림 3-3〕은 스웨덴 통계청의 국제 이주 통계를 바탕으로 1851년부터 

2023년까지 입국(international immigration),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 그리고 국제 이주가 전체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

타내는 순 국제 인구이동을 보여준다. 입국과 출국 통계가 모두 제공되는 

1875년을 기점으로 1930년대 초반까지, 스웨덴은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많아 국제 인구이동이 인구 감소에 기여하는 나라였다. 출국자 통계가 시

작되기 전인 19세기 전반은 물론, 1851년 이후에도 대규모의 해외 출국

자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은 대서양을 건너 북미 지역에 정착하고자 출국

한 경우였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70년대 초반까지 다른 북유

럽 국가와 대륙 유럽으로부터의 대규모 노동 이민과 1970년대 이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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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이어지는 다변화된 인구 국제 유입으로 인해 스웨덴은 이후 대부분 

기간 양의 순 국제 인구이동을 기록했고(Bengtsson et al., 2005), 인구 

자연 감소를 기록하던 1990년대 말에도 총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출

산율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를 경험한 여러 유

럽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국제 이주가 스웨덴 인구 증감에 기여하는 중요

한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van Nimwegen & van der Erf, 

2010).

제3절 출산

  1. 20세기 스웨덴 출산율의 변동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까지 일부 예외적인 구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930년대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둔화하고 합계

출산율 기준 1.5명에서 2.5명 사이에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산율로 정의하는 

대체출산율(replacement-level fertility)을 약 2.1명이라고 가정한다

면,3) 스웨덴은 1927년에 합계출산율이 2.08명을 기록하면서 1891년 이

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을 밑도는 숫자를 보여주었다. 20

세기 후반에 대체로 스웨덴의 출산율이 다른 유럽 국가보다 높았던 원인

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과 가족 및 육아 정책이 부모의 공동 육아와 

3) 대체출산율은 가임 기간 여성의 연령별 사망률은 물론 영·유아 사망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시기별로 모두 조금씩 다르다. 본문의 2.1명, 혹은 2.08명은 가임 
기간 여성 사망률과 영·유아 사망률이 모두 현저하게 낮은 국가들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대체출산율은 오늘날보다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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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부담의 탈 가족화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며, 성평등을 중시

하는 정책이 출산 후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중시했다는 점이 주로 언급

된다(Hoem, 2005). 또한 적은 터울로 두 명의 자녀 가지기를 권장하는 

육아휴직제도(이른바 speed premium 정책) 또한 대부분의 부모가 두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도록 도운 정책으로 평가받는다(Andersson et 

al., 2006).

출처: “HFD country,” Human Fertility Database, 2023. https://www.humanfertility.org/ 
Country/Country?cntr=SWE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4〕 스웨덴 기간 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s)(1891~2022년)

  2. 2010년 이후: 스웨덴과 북유럽 국가의 출산율 감소

2010년도 이후 최근까지 가장 두드러지는 출산율의 변화는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이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 합계출산율이 1.99로 

1992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한 뒤, 2021년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한 

소폭 반등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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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덴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던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에서도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단순히 출산 연령이 늦춰지는 출산 지연으로 인한 현

상이 아니라 코호트 합계출산율4)의 감소를 동반한 현상이다(Hellstrand 

et al., 2021). 최근 북유럽의 출산율 감소는 그 원인이 뚜렷하게 규명되

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구학과 사회학계의 수수께끼로 인식되었다. 출산

율 감소의 시작은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전 세계로 확산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이지만, 경제 위기의 충

격은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딕 국가에서 제한적이었다. 또한 2010년 이후 

뚜렷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없었고, 스웨덴의 경우 COVID-19 이전

까지 꾸준한 경제 성장과 실업률 감소를 보여주는 등 거시경제 혹은 제도

적으로 출산율에 악영향을 줄 요인을 찾아보기 어렵다(Comolli et al., 

2021). 최근 연구에 따르면, 출산율 감소는 지역이나 교육 수준에 큰 관

계없이 상대적으로 고르게 나타난 현상이며,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지

위와 그에 따른 고용 안정성과 출산율 감소 사이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Ohlsson-Wijk & Andersson, 2022). 그러나 최근 

출산율 감소의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한 상황이며, 일부 학자들은 객관적인 거시경제적 혹은 제도적 변화보다 

주관적인 경제적 불확실성 혹은 고용 불확실성이 출산 의향과 출산 행동

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Vignoli et al., 2020, 2022). 

4)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특정 여성 코호트가 평생 동안 실제로 낳은 아이의 수를 집계한 것
으로, 특정 나이별 출산율 조건이 유지될 경우 한 명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
상하는 아이의 수인 기간 합계출산율과는 차이를 보인다. 본문에서 언급하는 합계출산율
은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기간 합계출산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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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스웨덴 출산 감소의 영향과 미래 전망

2010년부터 지속된 출산율 감소가 미래에도 이어질지는 스웨덴 내부

에서도 상당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주제이다. 지난 10여 년간의 출산율 

감소 여파로 인해 출생아 수가 감소했고, 이는 학령기 아동 수의 감소로

도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2023년의 출생아 수가 2003년 이후 최저를 기

록하면서 가까운 미래에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능가하는 인구 자연 감

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Statistics Sweden, 2024e).

출처: “Children per woman by country of birth 1970–2023 and projection 2024–2070,” 
Statistics Sweden, 2024c. https://www.scb.se/en/finding-statistics/statistics-by-
subject-area/population/population-projections/population-projections/pong/t
ables-and-graphs/children-per-woman-by-country-of-birth-19702022-and-pro
jection-20232070/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5〕 스웨덴 출산율 동향(1970~2023년)과 장기추계(2023~20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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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이주

  1. 1970년대 이전: 출국(emigration) 사회에서 입국(immigration) 

사회로의 전환

인구의 국제 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은 스웨덴의 인구구조 변

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3-3〕에서 볼 수 있듯이 스웨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출국(international emigration)은 1851년부터, 입국

(international immigration)은 1875년부터 공식 통계가 존재한다. 19

세기에 스웨덴은 대규모 인구 해외 유출을 경험하는 국가였다. 대량 인구 

유출로 인해 순 국제 인구이동(net international migration)은 출국과 

입국 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19세기 후반 이후 20세기 전반까지 꾸준히 

순 유출을 기록했다. 출국 규모는 미국으로 약 110만 명, 캐나다로는 약 

2만 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는 20세기 초반 스웨덴의 인구 규모가 약 

500만 명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다(Runblom & 

Norman, 1976). 출국자의 상당수는 저숙련 노동자보다는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보이는 노동자였는데 이는 대서양 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빈

곤층이나 저숙련 노동자가 감당하기에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설명

할 수 있다(Dribe et al., 2023). 대규모 출국은 스웨덴 인구 증가 정체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인한 스웨덴 실질 임금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다(Ljungberg, 1997). 

대규모 출국 사회에서 입국 사회로 탈바꿈하게 된 계기는 2차 세계대

전 이후 상대적으로 전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대부분의 생산 시설

을 보전한 스웨덴이 산업 구조 고도화와 경제 성장으로 인한 노동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주변 북유럽 국가 및 유럽 국가로부터 노동 입국자를 

유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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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970년대 이후: 국제 입국 경로의 다변화, 유럽연합, 그리고 국제 

분쟁으로 인한 이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스웨덴 국제 입국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노

동 입국은 1970년대 초반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대규모 노동 입

국이 지속되자 국내 노동시장에서 노동 입국자와의 경쟁이 과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를 반영한 1968년 이후 이민정책의 변화로 

인해 북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노동 이민의 수는 급

격하게 감소했다. 이 변화로 인해 입국자 중 북유럽 지역을 제외한 국가

에서의 노동 이주가 급감하면서 다른 입국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는

데, 가족 구성원과의 재회를 위한 이주(가족 이주)와 난민 이주의 비중이 

증가했으며, 국제 분쟁이나 내전 이후에는 난민 신청을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의 이주자 수가 급증하는 패턴이 반복된다(Bengtsson et al., 2005). 

특히 분쟁과 내전 이후 스웨덴에 대규모의 난민 신청자가 유입된 것은 최

근의 현상이 아닌데, 1970년대 남미, 1980년대 이란을 비롯한 중동 지

역, 1990년대 초반 구유고슬라비아 지역 등에서 유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2015년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신청자 유입과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자의 유

입 등이 최근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입국자(immigrants)와 입국자 2세대(second generation)의 비중 

증가

많은 사회학자와 인구학자가 제2차 세계대전이 유럽 사회를 바꾼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Alba & Foner, 2015; Luthra et 

al., 2018). 상당한 수준의 순 국제 인구이동을 보여주었던 스웨덴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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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 아니다. 이러한 이주 패턴의 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문에서 모두 다루기 어렵다. 하지만 그중 가장 두드러지

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입국자가 정착한 국가 

(destination country)에서 태어난 자녀)5) 비중의 증가이다. 

〔그림 3-6〕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초반, 스웨덴 등록 인구에서 입

국자와 입국자 2세대의 비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다. 예컨대 2002년

에 입국자와 입국자 2세대의 규모는 약 191만 명으로 둘의 비중을 합하

면 전체 인구의 약 21%가 입국자이거나 입국자 2세대였다. 이후 입국자

와 입국자 2세대의 규모는 절대적으로도 증가하여 2023년 현재 입국자

와 입국자 2세대는 약 369만 명에 달하며, 이는 1,055만 명의 스웨덴 등

록 인구 중 약 35%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입국자의 비중이 증가한 것과 더불어, 입국자의 출신 국가 역시 다변화

되었다. 1960년대까지 다른 북유럽 국가와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로 유입

된 노동 이민자와 1970년대 이후에도 비교적 북유럽 국가 간 인구이동이 

자유로웠던 제도적 배경이 있고, 또 과거 핀란드를 식민지로 지배했으므

로 핀란드 내부에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인구 집단이 존재하는 이유 등으

로 인해 핀란드 출신 입국자가 최근까지 스웨덴 입국자 중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했다. 시리아 출신 입국자가 핀란드 출신 입국자를 제친 것은 

2017년으로, 역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신청자의 증가가 주요 원

인이다. 현재 스웨덴 내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입국자 집단은 <표 3-1>에

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 이라크, 핀란드, 폴란드, 이란, 소말리아, 아프가

니스탄, 구유고슬라비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인도 순이며, 북유럽, 

5) 일부 문헌에서는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이주한 입국자도 입국자 2세대에 포함하기도 한
다. 스웨덴의 경우 공식 통계에서 부모의 출생 국가를 비교적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식 통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집단은 부모 모두,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입국자
인 좁은 의미로 정의된 입국자 2세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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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유럽, 중동, 동아프리카, 남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입국한 사

람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의 수는 위의 표에서 등

장하지 않았는데, 스웨덴 정부는 그 규모를 2023년 현재 약 38,000명으

로 집계했다(Regeringskansliet, 2023).

순위 국가 수(명) 총인구 중 비중(%) 입국자 인구 중 비중(%)

1 시리아 197,201 1.9 9.1

2 이라크 145,586 1.4 6.7

3 핀란드 129,406 1.2 6.0

4 폴란드 100,706 1.0 4.6

5 이란 86,838 0.8 4.0

6 소말리아 68,290 0.6 3.1

7 아프가니스탄 67,738 0.6 3.1

8 구유고슬라비아 60,636 0.6 2.8

9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60,003 0.6 2.8

10 인도 58,094 0.6 2.7

11 독일 56,969 0.5 2.6

12 튀르키에 56,871 0.5 2.6

13 에리트리아 49,639 0.5 2.3

14 태국 45,940 0.4 2.1

15 노르웨이 39,951 0.4 1.8

16 중국 38,253 0.4 1.8

17 덴마크 37,655 0.4 1.7

18 루마니아 36,738 0.3 1.7

19 영국 32,916 0.3 1.5

20 레바논 29,876 0.3 1.4

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 
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BE0101Q/UtlSvBakgFin/

〈표 3-1〉 출신 국가별 입국자 규모(2023년 12월 31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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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tal personer med utländsk eller svensk bakgrund (fin indelning) efter region, 
ålder och kön. År 2002-2023,” Statistics Sweden, 2024a. https://www.statistik 
databasen.scb.se/pxweb/sv/ssd/START__BE__BE0101__BE0101Q/UtlSvBakgFin/
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6〕 스웨덴 등록 인구 중 입국자(스웨덴 외 출생자)와 입국자 2세대(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입국자인 스웨덴 출생자)의 비중(2002~2023년)

그러나 스웨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스웨덴의 출산율 감

소 추세는 2020년대에 최저점을 기록한 후 다시 반등해서 서서히 2010년

대 중반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0년 이전에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에 비해 국제 이주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대체로 높았던 상황

과 달리 미래에는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과 이주 여성의 출산율이 비슷

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측된다(Statistics Sweden, 2024c). 이는 

2010년대 이후 이미 이주 여성과 스웨덴에서 태어난 여성의 합계출산율

이 수렴하던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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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노동시장 인구

공식 통계에 나타난 스웨덴 노동시장의 인구 동향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최근 COVID-19 같은 거시경제적 충격으로 인한 급

격한 변동을 제외하고는 고용률이나 실업률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

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먼저 고용률을 살펴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소폭 

하락한 고용률은 2020년 이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년 COVID- 

19의 영향으로 하락한 고용률은 2022년에 COVID-19 이전 수준을 회

복한 것을 볼 수 있다. 스웨덴의 복지국가 모델이 성별과 관계없이 구성

원들의 노동시장 참여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만, 고용률에서는 여전히 성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고용률의 변화에

도 불구하고 약 6%p 내외의 남녀 간 고용률 격차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양상을 보인다. 

실업률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이후 COVID-19의 영

향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두 사건 사이에는 고용률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은 점진적으로 하락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이후 고용률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실업률은 2022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용률과 비교하면 실업률의 성별 격차는 크지 

않으며, 때로는 남성의 실업률이, 때로는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패턴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더 높은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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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opulation aged 15–74 (LFS) by sex, age and labour status. Year 2001–2023,” 
Statistics Sweden, 2024f.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
START__AM__AM0401__AM0401A/NAKUBefolkning2Ar/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7〕 스웨덴 성별 고용률(15~74세 기준)(2001~2023년)

출처: “Population aged 15–74 (LFS) by sex, age and labour status. Year 2001–2023,” 
Statistics Sweden, 2024f.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
START__AM__AM0401__AM0401A/NAKUBefolkning2Ar/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8〕 스웨덴 성별 실업률(15~74세 기준)(2001~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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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인구의 동향만큼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

제활동인구의 동향 역시 중요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집단 사

이에서 무직 상태로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도 않고, 그 외 교

육을 받지도 않는 인구의 규모(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NEET)는 일반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노동시장 인구 관

련 지표 중 하나이다. 스웨덴 통계청은 2007년부터 15~34 인구를 대상

으로 NEET 인구의 비율을 발표하고 있는데, 2008년과 2020년을 제외

하면, NEET 인구의 비율은 완만한 하락세를 보인다. 비록 NEET 인구의 

비중은 크지 않지만, NEET 상황에 노출된 청년들이 이후에도 노동시장

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크며 (Bäckman 

& Nilsson, 2016), NEET 상태가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Manhica et al., 2019) 해당 인구 집단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Young people aged 15–34 (LFS) not in employment and not in any education and 
training (NEET) by sex and age. Year 2007–2023,” Statistics Sweden, 2024g. 
http://www.statistikdatabasen.scb.se/pxweb/en/ssd/START__AM__AM0401__AM
0401U/NAKUNEETBefolkningAr/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3-9〕 연령별 NEET 인구 비율(2007~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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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소결

지금까지 스웨덴 인구 동향 중 중요한 내용을 인구 성장, 출산, 이주 그

리고 노동시장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대체출

산율을 밑돌고 있으며,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사망자도 증가해서 

인구의 자연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지금까

지 대규모의 국제 인구가 유입되어 완만한 인구 증가를 보여왔다. 스웨덴

은 2023년 현재 인구의 삼 분의 일 이상이 입국자 혹은 입국자의 자녀인 

이민 사회이자 다문화 사회로 자리매김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 동향의 변화 중 특히 한국 사회가 주

목할 부분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20세기 후반까지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와 육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발전했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의 변동은 이러한 제도적 변화

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의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이 애초에 출산율 유지 혹은 반등을 위해 도입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위와 같은 정책의 확대가 출산

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단정하거나 출산율의 변화를 이러

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하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적 맥락이나 다른 제도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출

산율 제고를 위해 단순히 가족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둘째로, 스웨덴 이주 패턴의 변화는 국제 분쟁이나 

내전으로 인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인해 변화된 것도 있지만, 1960년대 

말 노동 이민의 제한처럼 스웨덴 내부의 제도적 변화로 인해 발생하기도 

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 인구이동은 이처럼 정책적 요소와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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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에 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정책적 변화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

래하기도 한다는 점은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 국제 이주 관련 정책을 논

의할 때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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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노동시장정책

  1. 스웨덴의 노동시장 개관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대표되는 노동자단체

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대등한 권력 구조를 바탕으로 한다. 스웨덴은 노동

조합 가입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이는 노동조합이 회원 관리

와 운영을 주도하는 자발적 실업보험제도인 겐트(Ghent) 시스템에 기인

하는 측면이 크다.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관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

므로 일자리를 찾거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노동자들과 긴밀히 접촉할 

수 있어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유지되는 것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스웨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65.2%로 OECD 회원국 평

균인 15.8%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4b).

1950년대부터 시행된 연대주의적 임금정책(solidaristic wage policy)

은 스웨덴 노동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다.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은 가장 수

익성이 높은 산업부문의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수익성이 낮은 부문의 임

금을 비교적 더 큰 폭으로 인상하는 관행을 뜻한다. 당시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경제학자인 Gustav Rehn과 Rudolf Meidner가 제안한 이 정

책은 전국적으로 보다 평등한 임금 배분을 달성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정책은 당시 스웨덴에 중앙집권적 단체교섭의 체계가 이미 갖추어져 있

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으로 인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체계적으로 인상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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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는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 감소로 이어졌

다. 그 효과로 1960~1980년대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임금 평

등 수준이 더 높아졌다. 또한, 연대주의적 임금정책은 스웨덴의 산업경쟁

력을 높이는 효과도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을 지불할 수 없는 기업들은 시장에 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경쟁력 있고 

높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과 산업부문만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즉, 자본이 부가가치가 낮은 기업과 산업부문에서 부가가치가 높

은 기업과 산업부문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한 것이다(Einhorn & 

Logue, 2003). 이 과정에서 실업에 대한 관대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과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직업훈련은 스웨덴 노동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웨덴은 단체교섭 적용률도 매우 높다.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단

체교섭 적용률이 88.0%로 나타나, 같은 해 OECD 회원국 평균인 32.1%

보다 2.7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OECD, 2024c). 스웨덴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가운데 9명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산업부문별로 체결

하는 단체교섭의 내용에 따라 임금을 받고, 노동 환경의 보호를 받는 것

이다. 스웨덴은 산업화 시대에 중앙집중적 단체교섭의 전통을 유지했다. 

국가 수준에서 진행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자단체의 중심 역할은 스

웨덴노동조합연맹(Landsorganisationen i Sverige, LO)이 맡았고, 스

웨덴사용자연합(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과 스웨덴산

업연맹(Sveriges Industriförbund; SI)은 경영자단체를 대표했다.6) 이

처럼 1956년 이후 1980년대 후반까지 전통적으로 스웨덴 민간 산업부문

의 단체교섭은 ‘국가 단위-산업부문 단위-지역 단위’의 세 가지 수준에서 

6) 스웨덴사용자연합(Svenska Arbetsgivareföreningen, SAF)과 스웨덴산업연맹(Sveriges 
Industriförbund, SI)은 2001년 스웨덴기업연맹(Svenskt Näringsliv, SN)으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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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단위의 임금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산업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임금 문제 외에 노동자와 

관련이 깊은 정책들에 관한 쟁점들은 여전히 국가 단위에서 논의되고 협

정이 체결되고 있다. 소득비례연금, 건강보험, 육아수당, 산재보험 등이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다.

국가 단위에서 위와 같은 정책 이슈가 다루어지는 반면, 산업부문별 교

섭에서는 주로 최저임금과 경력직에 대한 임금, 초과 근무 및 대기 수당, 

근무시간의 길이와 스케줄, 휴일 및 휴일수당 등 임금과 근무시간에 대한 

세부 사항이 다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출퇴근 시간 수당, 사용

자의 근무시간 계획 권한, 장기 실직자의 노동시장 복귀 등과 같은 문제

도 다루어지곤 한다. 지역 단위의 교섭은 산업부문별 교섭에서 체결된 단

체협약의 내용을 지역 및 사업장의 맥락에 따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다룬다(ETUI, 2024) 

스웨덴의 임금 교섭은 일반적으로 3년마다 이루어진다. 즉, 산업부문

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 임금 수준와 규칙이 모든 사업장에 3년 동안 적용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모두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동의하고 있으므로 스웨덴에는 다른 북유럽 국가들

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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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Infra-annual labour statistics,” OECD, 2024d. https://data-explorer.oecd.org/ 
vis?df[ds]=dsDisseminateFinalDMZ&df[id]=DSD_LFS%40DF_IALFS_INDIC&df[ag]=
OECD.SDD.TPS&df[vs]=1.0&dq=.UNE_LF_M...Y._T.Y_GE15..M&lom=LASTNPERI
ODS&lo=13&to[TIME_PERIOD]=false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1〕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고용률 추이(2007~2018년)

출처: “Trade union density,” OECD, 2024b. https://data-explorer.oecd.org/vis?df[ds]=
dsDisseminateFinalDMZ&df[id]=DSD_TUD_CBC%40DF_TUD&df[ag]=OECD.ELS.S
AE&df[vs]=1.0&dq=..&pd=2000%2C&to[TIME_PERIOD]=false&vw=tb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2〕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 노동조합 가입률 추이(1990~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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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업급여

가. 실업급여제도 개요

가장 대표적인 소극적 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

인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이 빈곤에 처하지 않고 경제저으로 안정된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사회보장정책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active labor market policy)에 대한 높은 투자와 적극적인 활용으로 

유명한 스웨덴은 관대한 급여 수준과 자격 요건을 특징으로 하는 실업급

여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에서 발견

된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조하는 국가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투자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이다(Pignatti & Van Belle, 2021). 이

러한 제도적 특징은 실업자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에 참여하거나 창업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기간에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는 고려가 정책 설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스웨덴은 겐트 시스템을 통한 실업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하나는 국가가 운용하는 기초 실업보험으로서 고용 상태에 있는 모든 노

동자는 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실업 상태가 되면 기초 실업급여

(grundbelopp)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민간조직인 실업보험기금

(arbetslöshetskassa; a-kassa)이 운용하는 실업보험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자리를 잃게 되면 소득연계 실업

급여(inkomstrelaterad ersättning)를 받을 수 있다. 즉, 실업보험기금

에 가입되어 있는 실업자는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고, 그렇지 않은 실업

자는 기초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다. 또한,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했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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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실업자는 기초 실업급여

를 받게 된다.

실업보험기금은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져 실업보험을 운용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들은 자신이 고용되어 활동하는 영역에 해당하는 실업보험기금에

만 가입할 수 있다. 반드시 고용 상태일 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실직 전 근무 조건이 실업보험기금의 회원 요건에 

맞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만 64세 이상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할 수 없

고,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실업보험기금의 회비는 일반적으로 월 100~200크로나 수준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스웨덴의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는 20~30만 명 수

준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 인구가 약 1,000만 명 수준이므로 매년 전체 

인구의 2~3% 정도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에 30만 

명에 육박했던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과 2018년

에 22만 명대로 낮아졌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부

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20년에는 34만 명 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는 그 규모가 작아지기 시작하여 2021

년에는 31만 명대를 기록하였고, 2022년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

아가 227,666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다. 2023년에는 그 수가 조금 늘어 

235,187명으로 집계되었다(Inspektionen for arbetsloshetsforsak-

ringen, 2024).

2023년 기준으로 실업급여로 지급된 총급여액은 약 154.4억 크로나

였다. 이 가운데 기초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약 7.5억 크로나로 4.9%

였고, 소득연계 실업급여 지급액 규모는 약 146.9억 크로나로 95.1%를 

차지했다(Inspektionen for arbetsloshetsforsakringe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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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tal personer som fått arbetslöshetsersättning – ersättningstagare,” Inspektionen 
för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2024. https://www.iaf.se/statistikdatabasen/nya-
statistikdatabasen/antal-personer-som-fatt-arbetsloshetsersattning---ersattning
stagare/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3〕 스웨덴 실업급여 수급자 규모 현황(2012~2023년)

(단위: 명)

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스웨덴의 “실업보험법(Lag(2024:506) om arbetslöshetsförsäkring)”

의 규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65세까지 지급된다. 65세가 되기 전 고용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일반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Nordic Co-operation, 2024a).

○ 일자리를 구하면 매일 3시간 이상, 주당 평균 17시간 이상 방해받

지 않고 일할 수 있어야 함.

○ 스웨덴 공공 고용서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노동시장 참여가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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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실업에 처하기 전에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

무 기록이 있어야 한다(Sveriges A-Kassor, 2024).

○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

○ 실직일 직전 12개월 중 6개월 동안 연속으로 420시간 이상 근무하

고 각 달에 40시간 이상 근무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한 실업자가 소득연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는 실업 전 12개월 이상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여 월회비를 납부해야 한

다. 소득연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없는 실업자는 기초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소득연계 실업급여 신청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나 기초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20세 이상이어야 한다(Sveriges A- 

Kassor, 2024).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피고용인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에게도 적

용된다. 즉, 자영업자도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고 구직활동을 하

는 동안 위 조건들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자영업자도 실업보험기금들 가운데 하나에 가입하여 소득연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및 급여 수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대 300일 동안 지급된다. 주당 5일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므로 실업자는 60주에 걸쳐 급여를 받게 된다. 만약 실

업자에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150일(30주) 동안 실업급

여 지급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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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연계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직 전 소득의 80%로 산정되는 것이 원

칙이지만, 그 상한액인 세전 월 26,400크로나를 넘지는 못한다. 만약 실

업 전 고용계약상 근무 형태가 시간제 근무였거나 근무일 수가 12개월 미

만이었다면 소득연계 실업급여 금액은 줄어든다. 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

급 첫 200일 동안은 실직 전 소득의 80%가 지급되지만, 이후 100일 동

안은 70%만 지급된다. 기초 실업급여의 금액은 실업 전 노동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2024년 기준 최대 세전 월 11,220크로나가 지급된다

(Arbetsförmedlingen, 2024; Sveriges A-Kassor, 2024).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은 복지제도를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

조하고 활발히 활용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

지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또는 실업의 위험이 큰 사람들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고용을 통해 미

래 소득 증가를 이룰 수 있도록 공적 재원을 통해 지원되는 모든 형태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유형으로는 ‘구

직활동 보조’, ‘직업훈련’, ‘공공부문 고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이 꼽힌

다(Martin, 2015). 스웨덴 연구자인 Calmfors, Forslund & Hemström 

(2002)은 적극적 노동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

을 달성함으로써 노동 생산성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전히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OECD(2024e)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지출 규모는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2022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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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공적 지출 규모는 GDP 대비 0.426%이지만, 스웨덴은 0.988%로 나

타났다. 이처럼 스웨덴에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특성은 시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00년대 초까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직업훈련이었다. 1980년대 말

까지는 노동시장에 투입된 예산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직업훈련 및 재교육

에 사용될 정도였고(Knudsen & Rothstein, 1994), 1990년대 중반에

는 경제위기로 인해 단기적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고용유지 보조금의 비

중이 확대되었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다시 직업훈련의 비율이 높아졌

다(Calmfors et al., 2002).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직업훈련에 대한 지

출 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활성화 정책

(activation policy)의 중요성이 스웨덴에서도 강조되었고, 복지국가 확

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위기 이

후 찾아온 경기 호황으로 인해 직업교육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Bengtsson, 2012; Ulku & Muzi, 2015; Gottfries, 2018). 이러한 정

책 기조가 이어지던 2006년에 집권한 중도우파 연립정부는 2007년부터 

“일자리 및 자기개발 보장(jobb- och utvecklingsgarantin)”이라는 명

칭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직업훈련보다는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

활동 촉진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구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 수단들이 여러 차례 추가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금까

지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강조되고 있다.

정리해보면, 과거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직업훈련을 강조하

였지만, 현재는 공공 고용 서비스를 통한 구직활동 촉진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위한 스웨덴의 재정 지출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00년에 직업훈련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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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규모는 GDP 대비 0.599%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들 가운

데 가장 큰 비중을 자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에는 그 수치가 0.455%

로 감소하였고, 2003년에 전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0.227%로 급감하

였다. 이후 2007년에 또 한 차례 크게 줄어 0.104%를 기록하였고, 2018

년까지 GDP 대비 0.1% 내외를 유지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 

감소하여 2022년에는 0.057%까지 떨어졌다. 이와 반대로 공공 고용서

비스를 위한 재정 지출 규모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2008년까지 그 규모

는 GDP 대비 0.2%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2009년부터 조금씩 증

가하기 시작하였고, 2021년에는 처음으로 0.3%를 넘었다.

주: 직업훈련을 위한 지출 규모 변화를 강조하기 위해 그 수치를 추가 표시함. 
출처: “Public spending on labour markets,” OECD, 2024e. https://data-explorer.oecd. 

org/vis?lc=en&df[ds]=DisseminateArchiveDMZ&df[id]=DF_DP_LIVE&df[ag]=OEC
D&df[vs]=&av=true&pd=2000%2C2022&dq=OAVG%2BUSA%2BGBR%2BTUR%2BC
HE%2BSWE%2BESP%2BSVN%2BSVK%2BPRT%2BPOL%2BNOR%2BNZL%2BNLD%2
BMEX%2BLUX%2BLTU%2BLVA%2BKOR%2BJPN%2BITA%2BISR%2BIRL%2BISL%2
BHUN%2BGRC%2BDEU%2BFRA%2BFIN%2BEST%2BDNK%2BCRI%2BCHL%2BCOL
%2BCAN%2BBEL%2BAUT%2BAUS.PUBLMPEXP.TRAINING%2BTOT%2BINCENTIV
E%2BSUPPEMP%2BJOBCREATION%2BPRERET%2BEMPINCENTIVE%2BOOWORK
INCOME%2BPUBEMPSERV.PC_GDP.A&to[TIME_PERIOD]=false&vw=tb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4〕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재정 지출 구성 변화(2000~2022년)

(단위: % of GDP)



78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스웨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취

약한 상태에 있는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고, 그들의 사회통합

을 높이기 위해 이민자를 위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etableringsprogrammet”으로 이는 스웨덴어로 

입문 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이라는 뜻이다. 스웨덴 중앙정부

인 고용부(Arbetsmarknadsdepartementet) 산하 조직인 공공 고용서

비스센터(Arbetsförmedlingen)가 이 프로그램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프로그

램은 개인별 맞춤형 계획 추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목표는 이민자가 가능한 한 빨리 스웨덴어를 배우고, 일자리를 구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

는 대상은 2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난민 또는 국제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

으로서 최근 거주 허가증(residence permit)을 받은 사람이거나 그러한 

사람의 가족 구성원이다. 스웨덴의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

스는 다음과 같다(Arbetsförmedlingen, 2024).

○ 스웨덴어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는 경우, 이민자를 위한 스웨덴어

(svenska för invandrare, SFI) 교육

○ 스웨덴 시민 교육(civic orientation)

○ 기술을 학습하거나 개발해야 하는 경우, 다양한 수준의 직업훈련

○ 직업 실무 경험(job experience)

○ 구직활동 지원

○ 창업을 고려 중인 경우, 창업 지원 및 상담

○ 직업역량 검증(validation of compet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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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프

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전일제로 운영된다. 다만 프로그램 참가자가 시간

제 근무를 하거나 육아휴직,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전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간제 참여가 허용된다. 이민자는 최대 24개월 동안 이 프로그

램을 이용할 수 있지만, 스웨덴 개인식별번호(personnummer)를 받은 

후 36개월이 도래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자 하는 이민자의 교육 수준이 스웨덴의 의무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

한 경우에는 해당 이민자는 성인 교육기관(folkhögskola)이 제공하는 스

웨덴어 학습과 기초교육을 받아야 한다(Arbetsförmedlingen, 2024).

입문 프로그램 참여자는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으로

부터 프로그램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입문 프로그

램을 신청하고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는 하루에 231크로나씩 지급되고, 

입문 프로그램 참여가 시작되면 하루에 308크로나씩 지급된다. 이 수당

은 일주일에 5일 기준으로 지급되고, 시간제 참여의 경우에는 줄어든 금

액이 적용된다. 만약 프로그램 참가자의 가정에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최대 3명의 자녀에 대해 추가 수당이 지

급되는데 0~10세 자녀에 대해서는 월 800크로나, 11~20세 자녀에 대해

서는 월 1,500크로나가 추가된다. 그러나 자녀가 월 4,000크로나 이상의 

소득을 번다면 추가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Försäkringskass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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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이민자 정책

  1. 배경

스웨덴은 1930년대까지 인구의 외국으로의 유출이 스웨덴으로의 유입

보다 많았지만, 1940년대 이후 이민의 유입이 더 많은 국가가 되었다. 스

웨덴의 이민 인구는 1970년까지 전체 인구의 6.7%에 머물렀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현재 본인이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 모

두가 외국 출신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27.2%(287만 명)를 차지하

고 있다(Statistiska Centralbyrån, 2024).7) 

이러한 스웨덴 인구 구성의 변화는 스웨덴의 이민정책과 밀접하게 관

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인구 구성의 변화는 1945년 이후 전개된 이민정

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1970년대 이후에는 인구 구성의 변화가 

이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기도 했다. 이민정책은 크게 신규 이민에 대한 

이민정책과 이미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에 대한 이민자 정책으

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이민정책은 다시 노동 이민, 난민 이민, 가족 이

민에 대한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스웨덴의 신규 이민에 대한 정책은 어떤 이유로 어느 지역의 이민

자를 어떤 규모로 수용할지에 대해 억제 정책과 자율화 정책을 오가면서 

전개되어 왔다. 정책의 변화는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Byström & Frohnert, 2017). 첫째로 1930~1945년의 시기에는 나치

의 박해와 2차 세계대전으로 스웨덴 주변 국가들에서 발생한 인도적 위

기에 대응하기 위해 난민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심이었다. 둘째로 1945~ 

1970년의 시기에는 전후 경제 호황기에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

7) 같은 기간 스웨덴의 인구는 808만 명에서 1,055만 명으로 증가했다(SCB,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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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노동 이민을 자율화하는 것이 중심이 되었다. 셋째로 1970~1994년

의 시기에는 경제 침체가 오면서, 노동 이민을 억제하게 되지만, 난민과 

가족 이민에 대해서는 관대한 정책을 유지한다. 넷째로 1995년 유럽연합 

가입 이후에는 한편으로는 (유럽연합 내) 노동 이민에 대한 규제가 없어

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난민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정책은 1950년대까지는 특별히 존재하지 

않았다. 이민자들이 주로 전쟁 난민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임시 거주를 가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쟁 난민 중에 스웨덴에 남게 된 사람들이 있었

고, 1950년대 노동 이민이 늘면서 이민자 정책이 본격화되었다. 이민자 

정책은 큰 틀에서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인들과 동등한 사회, 경제적 권리

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그 방향

성이 일정치 않았다. 종교, 언어, 관습 등의 문화적 권리에 대해서는 1950

년대 동화 정책에서 1970년대에 다문화주의 정책으로 전환했다가, 최근

에는 다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관대한 

정책을 유지해 왔다. 최근 가족의 범위를 가까운 친족에서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게 되었지만, 대체적으로 기존의 관대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스웨덴의 이민 인구를 이민의 동기를 중심으로 구분할 때, 정치적인 박

해와 전쟁을 피해온 난민, 일자리를 찾아온 노동 이민, 기존 이민자의 초

청으로 온 가족 이민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출신 지역별로는 크게 북

유럽 국가, 북유럽 외 유럽 국가, 비유럽 국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민 인

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류는 1970년대 이전까지 북유럽 국가들

에서 온 노동 이민자였지만, 현재는 1980년대 이후 난민으로 온 이민자

와 그들을 통한 가족 이민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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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은 출신 국가별로 이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1970년 이후 

2016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준다. 이 통계는 이민 1세대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스웨덴에서 태어난 이민 2세대는 포함하지 않고 있

다. 우선 1970년에는 전체 54만 명 이민 인구 가운데, 60% 가량인 32만 

명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출신이고, 이들은 북유럽 노동시장 협약

에 따라서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스웨덴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과 거주를 할 수 있었다. 북유럽 국가들 다음으로는 독일이 4만

여 명, 구 유고연방 국가들이 3만여 명, 그리스와 폴란드가 각각 1만 명 

수준이었다. 

15년 뒤 1985년에는 이민 인구가 65만 명으로 늘고, 북유럽 출신 비중

이 절반 이하(47%)로 줄어든다. 대신 비유럽 지역인 터키, 칠레, 이란, 이

라크, 소말리아 출신의 이민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의 대부

분 난민과 그 가족 이민인데, 터키의 경우 탄압을 받는 소수민족인 쿠르드

족 출신, 칠레의 경우 197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 박해를 받은 사

람들, 이란, 이라크, 소말리아의 경우 내전과 지역 전쟁의 난민들이다. 

출신 국가 1970년 1985년 1997년 2010년 2016년

덴마크 39 41 39 46 41

핀란드 235 228 201 169 154

노르웨이 45 43 43 43 42

그리스 12 14 11 11 17

구유고연방 34 39 125 154 168

폴란드 11 29 40 70 89

독일 42 38 37 48 50

〈표 4-1〉 스웨덴 내 이주 인구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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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이민 인구는 난민과 그 가족 이민을 중심으로 다시 95만 명

으로 증가한다. 이 중에 구 유고연방 출신이 1985년 대비 3배로 늘어 12만 

5천 명이 되었다. 보스니아 내전 당시 보스니아 무슬림계에 대한 인종학

살이 일어나자,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인 결과이다. 동유럽 공산체제 붕

괴 뒤 폴란드 출신도 증가해서 4만 명이 되고, 이란과 이라크 출신은 7배 

이상 증가해 8만여 명이 되었다. 레바논 내전과 관련하여 시리아 출신(레

바논 내 시리아계 기독교인들 중심)이 1만여 명이 되었고, 칠레와 터키 출

신 이민자도 각각 2배로 늘어났다. 2010년에 이민자 인구는 138만 5천 

명으로 증가했다. 구 유고연방 출신과 폴란드 출신이 각각 15만 명, 7만 

명으로 늘고, 중동 4개국 출신이 두 배로 늘어 25만 명이 되었다. 소말리

아 출신도 1997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해서 4만 명가량이 되었다. 2016년

의 이민자 인구는 다시 178만 명으로 늘었는데,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인 

그룹은 시리아 출신이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유입으로 2010년에 

2만 명이던 시리아 출신 이민자는 6년 만에 15만 명으로 늘어났다.

출신 국가 1970년 1985년 1997년 2010년 2016년

이라크 4 33 122 135

이란 8 50 62 71

시리아 11 21 149

터키 4 19 31 43 47

칠레 13 27 28 28

소말리아 4* 14* 12 38 64

합계 538 646 950 1385 1784

주: * 아프리카 출신 이주 인구 전체 규모를 뜻함.
출처: “Invandringens historia: Från ‘folkhemmet’ til dagens Sverige,” Byström & Frohnert,

2017, p.5, Delegationen för migrationsstudier.에서 번역하여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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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민자 정책의 역사

가. 1930~1945년: 난민정책 중심의 이민자 정책 

이 시기의 이민자 정책은 온전히 난민정책으로 특징지어졌는데, 이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과 정치적 반대자들에 대한 박해, 그리고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와 관련이 있다. 1933년 독일

에서 나치당의 집권 이후 독일 거주 유대인들의 대규모 해외 이주가 시작

되었는데, 이 당시 스웨덴의 이민법(1927년 제정)은 스웨덴 인종과 노동

시장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인들의 스웨덴 이주를 엄격히 제한

하고 있었다(Hammar, 1964). 또한 당시에는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이나 

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스웨덴의 사민당 정부는 나치 탄압을 받았던 독일 사민당과 노동

운동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피난처를 제공했고, 이들 가운데는 전후 서독

의 총리가 되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와 오스트리아의 총리가 되는 

브루노 크레이스키(Bruno Kreisky)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스웨덴이 피난처를 제공할 경우 대규모의 집단적 이주가 예상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이민법을 엄격히 적용했다. 

당시 이민법에 따르면,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 허가가 있어야 

하고, 고용 허가는 특정된 사업장에 한정되고, 스웨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서 발급되었다. 고용 허가가 없는 경우, 개별 이민 신청자들이 스

웨덴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했다. 

1937년, 외국인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난민에 대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

이 법제화되었지만, 유대인들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독일

과 동유럽에서 피난을 온 유대인들의 경우 대부분 국경에서 입국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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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되었다. 1939년 여름까지 약 5,000명의 난민만 받아들였고, 이 중 2/3

가량이 유대인이었다(Nilsson, 2004; Åmark, 2011).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집단 학살이 유럽 전역에서 본격화되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스웨덴의 난민정책

은 적극적인 수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독일의 침공이 덴마크와 노르웨이, 

핀란드로까지 이어지면서, 전쟁 중에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난민들이 스

웨덴으로 피난을 왔고, 전쟁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20만 명에 가까운 전쟁 

난민을 수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시기에 난민 수용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스웨덴 정부가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었다. 정부는 난민에 대한 임시 거주 허가를 발급했지만, 경제적인 지원

을 하지는 않았다. 스웨덴 내 유대인 교회와 노동운동 단체들의 난민구호

기금, 스웨덴 적십자사 등이 난민 수용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면, 그 기

금에 상응해서 정부가 비공식적인 난민 쿼터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대규

모의 난민 수용이 이루어졌다(Byström & Frohnert, 2017). 전쟁이 끝

나자 대다수의 난민들은 자신의 출신 국가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일부는 

스웨덴에 계속 남게 되었다.

나. 1945~1970년: 노동 수요 대응을 위한 이민자 정책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전쟁의 직접적 피해를 입지 않았던 스웨덴은 산

업생산 능력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었고, 전후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루

게 되었다. 이 시기, 이민정책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장의 노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 이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우선, 1940년대 말 북유럽 노동시장위원회가 설립되어, 1954년 북유

럽 국가들 간의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맺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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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부터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경우 1940년대 말부터 노동시장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이 협약으로 북유럽 국가의 시민들은 비자 없이 다른 

북유럽 국가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의 시민들과 

동등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 노동 이민의 규모와 직종은 각국 노동시장 

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런데 당시 노동 이

민이 스웨덴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웨덴 노동시장 당국이 

북유럽 노동 이민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북유럽 여

성 이주 노동자들의 경우, 섬유와 의류, 차(tea) 산업, 그리고 스웨덴 가정

의 가사 도우미로 주로 일을 했고, 남성들의 경우 숙련 노동자인 경우 금

속과 엔지니어링 등의 수출 산업, 비숙련 노동자인 경우 임업 분야에서 

주로 일했다.

북유럽 이주 노동자로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없

게 되자, 스웨덴 기업들은 노동 이민을 다른 유럽 국가로부터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합회(LO)는 향후 노동시

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반대했다. 하지만 1948년 

설립된 노동시장위원회(Labor Market Board)에서 노사를 대표하는 단

체들이 노동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노동 이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사업장별로 노조가 북유럽 지역 밖에서 오는 신규 노동자의 고용에 대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조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1950~1960년대 노조가 반대를 해서 고용이 안 된 경우는 신청자의 

2% 미만에 머물렀고, 이 시기 유럽 전 지역에서 스웨덴으로의 노동 이민

은 거의 자유로웠다고 볼 수 있다(Byström & Frohnert, 2017).

1947년부터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그리스, 구유고연방, 

터키 등에서 노동자들이 수입되기 시작하고, 1950년에서 1970년 사이 

이민자의 수는 20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 시기에 이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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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만 명이 스웨덴에 들어오고, 이 가운데 25만 명이 다시 출신 국가로 돌

아가거나 스웨덴을 거쳐 제3국으로 떠난 결과이다. 

노동 이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노동조합 운동은 무엇보다도 이민

자들에게 스웨덴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이 제공되도록 보장했다. 다른 서

유럽 국가들에서 1960년대에 채택된 방문노동자제도(Guest worker 

system)와 달리, 스웨덴의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과 사회보장 혜택 등에

서 차별받지 않았고, 가족을 스웨덴으로 데려올 수 있었으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해 동등한 처우

를 주장한 이유는 이주 노동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을 허용할 경우, 스웨덴 

모델의 노동시장 제도가 흔들리게 되고, 스웨덴 사회에서 이민자들이 하

류 계층을 형성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스웨덴 노동자보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 선호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난민정책 또한 이 시기에 큰 변화를 맞이한다. 전후에 국제연합(UN)이 

창설되고, 1951년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이 맺어졌다. 스웨

덴이 1954년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이후로는 스웨덴 정부가 아닌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난민 심사를 하고, 난민의 수를 정하되, 최

종적으로 스웨덴 정부가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난민을 받게 되었다. 나아

가 스웨덴은 1954년 외국인 법을 제정하면서 제네바 협약보다 난민의 인

정 범위와 난민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더 관대한 접근을 채택했다. 다만 

이 시기에 난민은 많지 않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1968년 소련이 체코

슬로바키아를 침공해서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할 때 체코슬로바키아 

난민 2,700명이 받아들여진 것과 비슷한 규모의 폴란드계 유대인을 받아

들인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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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민자들은 스웨덴인들에 비해서 고용률이 높고, 실업률은 낮아

서, 스웨덴 경제에 부담이기보다는 도움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다만 

사회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점차 동

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정책적 대응을 하지 않다가 1960년대 말에 이

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논의가 나오기 시

작했다.

다. 1970~1994년: 노동 이민 제한, 난민정책 유지, 이민자 권리 증진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1970년대 다시 한번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1971~1972년 시기 경제 침체가 오자, 노동조합총연맹은 1972년 

북유럽 이외 지역으로부터 오는 노동 이민에 대한 중단을 결정한다. 노동

시장위원회의 노조 대표와 각 사업장의 노조도 이에 따라 신규 노동 이민

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사민당 정부도 노조의 결정을 결국 수용했다. 노

조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고용주 단체들이 반발했지만, 1973~1974년 

세계적으로 오일쇼크가 와서, 경제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급증하자 결국 

북유럽 이외 지역으로부터의 노동 이민은 중단되게 된다. 그리고 이 조치

는 1995년 스웨덴이 유럽연합에 가입할 때까지 지속된다(Byström & 

Frohnert, 2017). 

반면 이 시기에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정책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이민자들의 권리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1964년 

사민당 학생 그룹의 일원이자 폴란드계 유대인인 다비드 슈바르츠(David 

Schwarz)는 최대 일간지인 다겐스 뉘헤테르(Dagens Nyheter)에 동화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기고하는데, 다비드는 스웨덴이 다양한 이민

자 집단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존중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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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의 본래의 

정체성(original identity)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를 비롯해서 스웨덴 사회에서 이민자들

은 노조 가입을 비롯한 사회 참여가 낮고, 스웨덴 사회 적응에 문제가 있

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었는데, 다비드의 기고가 계기가 되어 이후 본격

적으로 이민자들의 스웨덴 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

게 되었다(Hansen, 2001). 

1967년 정부 차원의 이민자 문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1975년 

신이민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신이민법이 채택한 방법은 이민자 및 소

수자를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다양한 이민자 그룹의 언

어와 문화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 학교에서 

이민자들의 모국어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이민자들의 단체와 

종교를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되었다(Borevi, 2012).

난민정책과 가족 이민정책은 계속 관대한 방향으로 유지, 확장되었다. 

1960년대 말 이후 스웨덴이 국제적 연대를 이상으로 삼아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면서, 제네바 협약이 규정한 정치적 난민 외에 인도주의적 

난민(전쟁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후 라틴 아메리카와 중동과 아프리카의 

더 광범위한 난민 그룹도 받아들였다. 

대표적으로 1973년 군사쿠데타 이후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게 된 칠레

의 사회주의정당 정치인들과 지식인, 노조 활동가들과 그 가족들을 받아

들였고(1만 명),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베트남 난민 6천 명을 받

아들였다. 1975~1982년 레바논 내 종교 집단 간 내전으로 생명이 위협

에 처한 레바논 내 시리아계 기독교인 8,000명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

후 이란과 이라크 전쟁의 난민, 터키에서 탄압받던 쿠르드족, 소말리아 

내전의 난민들을 받아들였다(Byström & Frohnert, 2017). 



90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난민의 수가 사회적 수용 능력을 넘어서 급증하

게 되고, 비유럽 지역에서 온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난민들이 난민의 주를 

이루게 되면서, 스웨덴 사회에서 난민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특히 

대규모 난민 수용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특히 인구 유출

로 주택 사정에 여유가 있는 지방)에 난민들을 할당해서 분배하게 되면

서, 스웨덴 각지의 작은 마을들에서도 주민들이 직접 난민 문제를 마주하

게 되었다. 

이 가운데 갑자기 중앙정부의 결정으로 마을 인구수의 20%에 가까운 

난민을 수용하고 지원하게 된 이모(Gimo)의 주민들이 외국인 혐오 감정

을 표현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여 뉴스의 헤드라인에 등장했고, 화보(Sjöbo)

에서는 지역 정치인들이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난민 수용을 거부하기도 

했다(Rosenberg, 1995). 정치적으로는 1988년 반이민을 기치로 극우 

민족주의 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결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스웨덴 

민주당은 점차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대해서 2022년 원내 제2정당이 되

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난민 수용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엄격해지

고 있었는데, 구유고연방국가들 간의 내전에서 무슬림계에 대한 인종학

살이 일어나자, 1992~1993년에 다시 대규모의 보스니아, 코소보 난민

이 유입되게 되었다.

  3. 1995년 EU 가입 이후의 이민자 정책

1995년 유럽연합(EU) 가입으로 스웨덴의 노동시장이 유럽연합과 통

합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 출신의 이민자들은 스웨덴의 노

동시장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스웨덴인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받게 되었다. 북유럽 국가들 간의 노동시장 통합도 변함없이 유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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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 기간 스웨덴의 경제는 1990년대 초중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

고,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유럽 출신 노동 이민의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에 노동 이민정책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노동 이민을 촉진하고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하는 것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난민정책에 대해서는 난민의 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

루어졌는데, 난민에 대한 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친족에 대해서 허용되

었던 가족 이민의 대상이 직계 가족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특히 2015년 

대규모 시리아 난민의 유입은 난민정책 전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2015년 한해에 16만 명 이상이 덴마크를 통해 스웨덴에 도착해서 난민

을 신청하자, 국경에 대한 통제를 시작하고, 더 이상의 유입을 막고 있다. 

2016년과 2021년에는 난민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과 가족 이민을 신

청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었다.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는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 외

곽에 중동계 이민자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들이 생겨나면서 지역

적인 인종 분리, 언어 분리, 게토화가 일어나고 이들 이민자들의 범죄율

이 높아지면서(Adamson, 2020), 사회통합의 차원에서 다문화 정책이 

문제시되었다. 학교에서 이민자 자녀들에 대해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민자들에 대한 스웨덴어 교육 지원이 강화되

고, 이민자 단체들과 종교에 대한 지원이 없어졌다. 개인들의 문화적 정

체성은 존중하되, 이에 대한 국가적인 재정적 지원은 없어졌다. 

대신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을 스웨덴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것에 초

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민자들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별도의 제도로 지원하기보다는, 스웨덴인들과 동일한 교육, 직업훈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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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도 등의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정책 전환은 이민자 인구 구

성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난민 출신이 많아지면서, 이

민자들이 스웨덴인들에 비해 고용률은 낮고, 실업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

다(Bevelander, 2011). 이 때문에 고용과 연계된 연금 등의 사회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정부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의 대상자가 

많게 되면서 이민자가 스웨덴 사회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4. 이민자 정책의 특징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웨덴의 이민정책은 국제정치적인 상황과 국제 

규범, 국내의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정책에 따라 전개되어 왔는데, 정책의 

변화에 따라 이민 인구의 규모와 구성이 변화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인도주의적 대응과 국제 규범에 대한 지지로 시작된 난민정책은 

1980년대 이후 난민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들이 스웨덴 

사회 적응에 있어 문제를 겪는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현재는 난민을 억제

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 유럽연합 가입 후 스웨덴 정부가 

유럽 내 노동 이민에 대한 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지만, 유럽 내 노동 이민

은 스웨덴 경제 성장에 기여를 하고(Österman et al. 2024), 사회통합에

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민자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노동시장과 

복지제도에서 스웨덴인과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되, 문화적인 권리에 대

해서는 다문화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스웨덴 사회로의 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다.

이민정책에 있어 스웨덴의 역사적 경험은 크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첫째로 노동 이민정책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자국 시민

들과 동등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 통합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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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로 난민정책에 있어서는 인도주의적

인 이상과 함께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는 점이다. 셋째로 이민자 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지원보다

는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원이 이민자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3절 가족정책

  1. 스웨덴의 가족정책 개관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재정에서 가족을 위한 공공지출 규모가 가장 높

은 국가로 알려져 있다.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를 살펴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GDP 대비 3.4% 규모의 재정을 가족정

책에 투입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

여를 위한 지출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고, 현물 급여를 위한 지출 규모는 

중간 수준이다(OECD, 2024f). 스웨덴의 가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

자는 20세기 중반부터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스웨덴은 재정 투입의 확

대와 함께 부모 및 아동 관련 수당의 도입, 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족을 

위한 세제 개혁, 아버지의 권리와 책임의 강화 노력 등을 함께 추진하였

다(Duvander & Ferrarini, 2013).

스웨덴의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제공된다. 스

웨덴의 정부 구조는 ‘국가-광역(regional)-지방(local)’의 3단계로 이루

어져 있다. 21개로 나누어진 광역지방자치단체(län; county)는 보건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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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문화, 대중교통, 지역 개발 등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전

국 2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kommuner; municipalities)는 돌봄, 유

치원, 초·중·고등학교, 직업교육, 환경 보호, 상하수도서비스, 응급서비스 

등 대부분의 사회서비스를 담당한다(Sveries Kommuner och Regioner, 

2024). 반면 중앙정부는 현금 급여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하기보다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와 서비스 품질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획과 제공은 물론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을 모두 직접 결정한다. 이는 주민들이 직

접 선출하는 의원들로 구성된 기초지방의회가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결

정하기에 가능하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수당은 스웨덴 사회보험청(Försäkringskassan)이 

담당하고 있다. 사회보험청은 스웨덴 중앙정부 기관으로서 각종 수당 및 

기초 실업급여를 비롯한 현금 급여를 담당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한 

재정과 지원사업을 관리한다. 사회보험청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부모

급여(parental benefits), 아동수당(child allowance), 장애아동지원수

당(care allowance for disabled child), 가족을 위한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 for families with children) 등을 제공한다(Försäkringskass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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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OECD Family Database,” OECD, 2024f.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 
oecd-family-database.html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림 4-5〕 스웨덴 및 주요 OECD 회원국의 가족정책 공공지출 규모(2019년)

(단위: % of GDP)

  2. 가족을 위한 사회서비스

 

가. 보육서비스와 유아교육

스웨덴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는 자녀가 1세가 되어야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전까지는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볼 

것을 권장하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유치원(förskolan)은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와 함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있다(Nordic Co- 

operation, 2024b). 각 가정이 지불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가구소

득,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 돌봄서비스 이용 자녀의 수, 지방정부의 보조

금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된다. 스톡홀름시(City of Stockholm)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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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가족이 부담하는 돌봄서비스 이용료 상한액은 월 1,688

크로나다(Stockholm stad, 2024). 6세가 되면 모든 아동은 유치원에서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다. 이후 13세까지 부모는 방과 전 및 방과 후 돌

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Sweden.se, 2024).

나. 노인돌봄서비스

법률에 따라 스웨덴에 거주하는 노인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과 지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노인돌봄서비스는 재가서비

스, 시설돌봄서비스, 교통서비스 등이다. 스웨덴의 노인 대부분은 자신의 

집에서 최대한 오랫동안 생활하고 싶어 하므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들

에게 폭넓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한다. 재가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내용

과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이때 기초지방자차단체는 자

산조사를 통해 이용자 부담금을 결정하는데 그 금액은 사회서비스법

(Socialtjänstlag)의 규정에 따라 월 최대 2,200크로나를 넘을 수 없다. 

자택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이나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겨 돌봄서비스를 받

는다(Informationsverige.se, 2024).

  3.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

가. 휴직급여

스웨덴에서 부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 동안의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같은 가구에 함께 살 경우에는 부모에게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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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의 육아휴직이 배정되고, 한 명의 부모가 혼자서 양육하는 경우에

는 그 부모에게만 480일이 배정된다. 240일 중 195일은 임금에 비례한 

육아수당이 지급되고, 45일은 최저 금액이 지급된다. 이때 최고 인정 임

금은 월 43,750크로나인데 평균적으로 임금의 약 73%가 육아수당 급여 

금액으로 책정된다. 최저 수당액은 하루에 180크로나다(Nordic Co- 

operation, 2024c). 두 부모 간에 유급 육아휴직 일수를 교환할 수 있는

데 임금 비례 육아수당이 지급되는 195일 중 90일에 대해서는 부모 사이

에 주고받을 수 없다(Försäkringskassan, 2024).

스웨덴에서는 학생이나 실업자도 유급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는 점이 색다르다. 학생이나 실업자의 경우, 유급 육아휴직 일수는 임금

노동자와 같지만, 수당액에는 차이가 있다. 학생이나 실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6개월 이상 일했던 사람은 당시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그에 비례

한 육아수당 급여를 받는다. 반면 고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1일 250

크로나가 수당으로 지급된다(Försäkringskassan, 2024).

나. 아동수당

스웨덴에 거주하면서 16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자녀 각각에 

대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한 가정에 아동수당 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로 대가족보조금(large family supplement)도 받을 수 있다(Nordic 

Co-operation, 2024). 2014년 3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녀의 아동수

당은 그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지급되지만,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출

생한 자녀의 아동수당은 부모에게 절반씩 지급된다. 대가족보조금도 같

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아동수당 급여액은 자녀 1인당 월 1,250크로

나다. 대가족보조금은 자녀가 많아질수록 커져 16세 미만 자녀가 2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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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은 월 150크로나를 받고, 6명인 가정은 월 4,240크로나를 받는다

(Försäkringskassan, 2024).

16세 미만 자녀 수 아동수당(월) 대가족보조금(월) 합계

1 1,250크로나 - 1,250크로나

2 2,500크로나 150크로나 2,650크로나

3 3,750크로나 730크로나 4,480크로나

4 5,000크로나 1,740크로나 6,740크로나

5 6,250크로나 2,990크로나 9,240크로나

6 7,500크로나 4,240크로나 11,740크로나

출처: “Social insurance authority of Sweden,” Försäkringskassan, 2024. https://www. 
forsakringskassan.se/english/moving-to-working-studying-or-newly-arrived-in
-sweden/social-insurance-in-sweden를 바탕으로 재구성.

<표 4-2> 스웨덴 아동수당 및 대가족보조금 현황(2024년)

제4절 노후 소득보장

  1. 배경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제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스웨덴의 현 공적연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의 이상을 가장 잘 구현

한 연금제도로,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연금제도들에 비해 노

인 빈곤을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연금 모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

정적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에 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의 제도적 특성을 갖추기까지 공적연금 제도가 역

사적으로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공

적연금제도의 골간을 형성한 1990년대의 연금 개혁에 대해서 자세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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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고자 한다. 

스웨덴 연금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정부의 재정으로 모든 은퇴자

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베버리지형 모델과 사회보험의 형태로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인 연금을 보장하는 비스마르크형 모델을 통합한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보편주의에 기반한 연금 모델은 저소득층과 중

산층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가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에도 안정적인 소득

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서,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Korpi & Palme, 1998; Byun, 2024). 두 번째 특징으

로는 1990년대에 연금 개혁을 통해서 인구 노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재

정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점에 있다. 이때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확정 급

여형(defined benefits)에서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으로 

전환을 이루었는데, 이 개혁의 결과, 공적연금의 재정 안정성은 확보한 

반면, 평균 임금을 받던 노동자의 경우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1990년 64%

에서 2020년 44%로 낮아졌다(Nelson et al., 2020). 

  2. 공적연금의 역사

가. 1913년 국민연금의 시작

스웨덴에서는 1913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도입되었

다. 이전에는 공무원과 군인 등 특수 직군만 연금 혜택을 받았다. 국민연

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형식의 기본연금(public 

pension)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 형

식의 보충연금(supplementary pension)의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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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회보험 형식의 기본연금은 의무가입 제도로 도입되었고, 완전 

기여형으로 연금 납부자들이 자신들이 낸 금액에 비례해서 연금을 받았

다. 반면, 사회부조 형식의 보충연금은 정부 재정을 사용해 지급하는 것

으로 재산, 소득 조사(means-tested)에 기초해 수급 자격을 정했다. 군

인과 공무원은 국민연금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무

원 연금을 통해 연금을 지급했다.

1930년대 초가 되면, 절대다수의 은퇴자들이 국민연금을 수급하게 되

는데, 점차 노후 보장에 있어서 기본연금에 비해 보충연금의 역할이 확대

되었다. 그 이유는 기본연금의 지급액 수준이 충분히 높지 않게 설계된 

데다 물가 상승률에 비해 지급액 수준이 오르지 않은 반면, 보충연금은 

지속적으로 지급액 수준이 오르고, 수급 조건이 점차 완화되어 수급 대상

자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선진 산업 국가들 가운데 공적연금을 처음으로 도입할 때 사회보험 형

식과 사회부조 형식을 동시에 도입한 것은 스웨덴(1913), 미국(1935), 스

위스(1946) 세 나라뿐이다. 특히 1930년 이전에는 스웨덴이 유일했다. 

사회보험 형식만 도입한 국가로는 독일(1889), 오스트리아(1906), 벨기

에(1924), 이탈리아(1919), 네덜란드(1913), 핀란드(1937), 일본(1941) 

등이 있다. 또한 사회 부조 형식만 도입한 국가로는 오스트레일리아(1908), 

덴마크(1891), 프랑스(1905), 뉴질랜드(1898), 노르웨이(1936), 영국

(1908), 아일랜드(1924)가 있다. 이 중 오스트리아의 경우 1906년에 사

회보험 형식의 연금만 도입했지만, 1927년에는 사회부조 형식의 연금을 

도입했고, 영국과 프랑스는 사회부조 형식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 사회보

험 형식을 도입했다(Palm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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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46년 베버리지 모델의 국민연금 도입

1946년 강력한 노동운동과 사민당 정부의 주도로, 평등주의 이상에 기

초한 국민연금제도(Folkpension, FP)가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모든 국

민이 하나로 통합된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공무원, 군인 

연금도 국민연금으로 통합), 동일한 연금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수

입과 자산조사에 기초한(means-tested) 사회부조 형식의 연금이 폐지되

었다. 

국민연금의 수준이 사회부조 연금보다는 높지만, 이전의 사회보험 연

금보다 낮아서, 중산층이 노후에 공적연금에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수준

이었다.

다. 1959년 소득연계형 연금 도입

베버리지 모델의 국민연금에 대해서 중산층의(민간부문 화이트 칼라 

직군, 공무원, 고숙련 생산직 등)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계층 간, 정당들 

사이에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격렬한 정책 논쟁이 일어났다. 당시 사민

당 정부는 중산층의 이해를 공적연금제도 안에 포용하는 소득연계형 연

금(Allmän tilläggspension, ATP)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즉, 보편적

인 기본연금(FP)에 소득연계형 연금(ATP)을 결합하여, 소득연계형 연금

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연금 부분은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소득연계 연금은 가입자의 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렇게 영국의 

베버리지 모델과 독일의 비스마르크 모델을 통합한 스웨덴 보편주의 모

델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이후 스웨덴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불평등이 획

기적으로 감소하여 이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게 되었다

(Korpi & Palme,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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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 최대 납부 기간은 30년으로 하고, 이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5

년간의 평균 소득의 60%를 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했다(30/15원칙). 연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되어 증가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연금

(FT)과 소득연금(ATP) 사이에 단계적으로 지급금액이 증가하도록 특별 

보충연금(PT)을 도입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만 일을 한 사람의 경우 

소득연금 액수가 작아서 기본연금액보다도 낮게 된다. 이 경우, 전혀 일

을 하지 않았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같은 액수의 기본연금액만 받으면 공

정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특별 보충연금을 주어서 기본연금액에 비해

서는 확실히 많은 액수를 받도록 했다.

라. 1994년 연금제도의 현대화와 재정 안정화

1980년대부터 연금제도의 재정 안정성, 실효성, 형평성 등에 대한 문

제가 제기되어 1984년 의회 내 연금 개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재정 안

정성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했다. 첫째는 기대 수명의 증

대로 인구 노령화가 진행된 것이다. 연금제도가 부과형 방식(pay-as- 

you-go, PAYG)과 확정 급여(defined benefit principle) 방식으로 되

어 있었기 때문에, 은퇴 세대의 연금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은퇴 세

대는 낸 연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되지만, 젊은 세대로 갈

수록 점점 더 많은 연금 납부액을 내야 연금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다. 

둘째는 연금액을 물가 지수에 연동해서 생긴 것이었다. 스웨덴이 1970

년대 중반의 오일 쇼크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할 때 확장적 통화/재정 정

책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 불황 속에서도 물가는 상승했고, 기본연금액

도 이에 따라 상승했다. 그러나 기본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데 비

해 소득연계 연금의 경우, 상한액에 기준이 묶여 있어서, 점차적으로 중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103

산층의 노후 생활 보장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소득이 가장 많은 15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설

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똑같이 30년 동안 일하고, 

30년 평균 소득이 비슷한 경우라도, 저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소득 수준이 

생애주기 동안 비교적 일정한데, 숙련 노동자나 대학 졸업자들은 소득 수

준이 생애주기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숙련 노동자들이 적

은 연금을 받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가 일반화되고, 양성평등을 향한 개혁이 

지속되면서, 가족 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연금 모델을 개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3. 현행 공적연금 제도의 내용과 특징

1994년의 연금 개혁은 재정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소득연계 연금을 확

정 급여형(defined benefits)에서 확정 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으로 바꾸었다. 즉, 법적으로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의 수준을 규정하지 않

고, 납부할 기여금의 수준만 규정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받게 될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기여금의 총액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따라

서 은퇴 세대의 노령화가 진행되어서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 (이미 

낸 연금 총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연금 수급액은 줄어들게 된다. 

또한 1994년의 연금 개혁은 연금 개시 시기의 인구, 경제 구조적인 조

건들을 반영해서 연금 지급액이 정해지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출산율이 

줄어서 연금을 납부할 젊은 세대의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은퇴 세대의 

연금액도 줄어들게 된다. 이에 따라 연금제도는 기존의 소득대체율(60%)

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국가가 이 대체율을 유지할 의무는 없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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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연금의 납부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났고, 연금액은 

최고소득 15년이 아닌 납입 기간 전체의 평균 소득 수준에 근거해서 산정

하도록 했다. 사회보장 소득(실업보험, 병가보험, 부모보험 급여)에 대해

서도 급여의 18.5%를 연금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이 금액을 정부

와 가입자가 분담하도록 했다. 완전 적립식 프로그램(프리미엄 연금)이 

새롭게 도입되어서, 공적연금이 3층의 프로그램(보장연금, 소득연금, 프

리미엄 연금)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 우선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

은 소득 연금액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을 위한 기본연금(FT)을 계승한 것

으로 여전히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고, 소득지수에 연계하는 대신, 저소득 

은퇴자의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여전히 물가지수에 연계되도

록 했다. 보장연금에 대한 수급 조건을 강화해서 65세 이전에는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보장 금액을 받으려면 65세 이전에 40년 동안 스웨덴에 

거주하도록 했다. 

소득연계 연금은 소득연금과 프리미엄 연금, 두 개의 프로그램으로 나

뉘게 되었다. 연금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의 18.5%로 하는데, 이 가운데 

16%는 소득연금으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연금 기구가 운영하는 계좌

(notional accounts)에 적립하고, 2.5%는 프리미엄 연금으로 완전 적립

식 개인 계좌(fully funded individual accounts)에 적립하도록 했다. 

전자는 세대 간 연대에 기초한 부과식(PAYG) 구조를 유지하지만, 후자

를 통해서 적립식(fully funded) 구조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프

리미엄 연금에 대해서 개인은 연금 펀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배우

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소득비례 연금액을 조정하는 기준

은 물가지수(price index)에서 (평균 소득에 연동하는) 소득지수(income 

index)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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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성역할의 변화를 반영하고, 더욱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미망인 

연금(widow’s pension)은 폐지되고, 연급 수급 기간에 제한을 둔 유족 

연금(survivor’s pension)으로 대체되었다. 또한 기대 수명 연장 추세를 

반영해서, 고정된 은퇴 연령을 설정하지 않되, 61세 이전에는 연금을 수

령할 수 없도록 하고, 연금 수령의 시작 시기를 65세 이후로 미룰 수도 있

도록 했다. 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할 경우 연금액을 필요에 따라 총

액의 25, 50, 75, 100%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거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의 ATP 펀드

를 5개의 국가 연기금(AP Fund 1, 2, 3, 4, 6)으로 재편해서, 이 기금의 

운용으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해 경

제 위기 상황이 와도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프리미

엄 연금은 개인이 사설 연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7호 국가 연기금

(AP 7호 펀드)을 통해서 운용한다. 이러한 연금 개혁의 조치들은 1998년

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되어서, 2003년 이후 완전히 실행되어, 현재 공적

연금의 틀을 이루고 있다. 

연금 개혁의 결과, 연금 재정이 안정화되어서, 공적연금의 지출 규모는 

2003년 이후 사회보장지출의 30~35%, 국내총생산의 8~9% 정도로 안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OECD, 2024g). 반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이 평균 임금의 노동자를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64%에서 2020년 44%

로 낮아졌다(Nelson et al., 2020).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근 직장별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서 제공되는 직장연금이 공

적연금을 보충하는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Greve, 2018). 직장연

금은 스웨덴의 대다수의 직장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고용주가 가입자 임

금의 4.5~6%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내고, 평균 임금 소득자의 경

우, 은퇴 전 소득의 22% 정도를 연금액으로 받게 된다(Anders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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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적연금과 직장연금을 결합하면, 평균 임금을 받던 노동자는 1990

년대 수준인 은퇴 전 소득의 66%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2024년 기준 보장연금은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월 11,603크로나(한화

로 약 150만 원)이고,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505크로나이다(Pensions 

myndigheten, 2024). 보장연금의 혜택은 소득연금이 기초연금액보다

는 조금 더 많은 노인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주어진다. 2024년 기준 소득

연금이 17,655크로나(한화로 약 230만 원)를 넘지 않는다면, 보장연금이 

단계적으로 추가적인 연금 혜택을 준다. 아래 〔그림 4-6〕을 보면 보장연

금의 지급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보장연금은 기초 소득을 모든 노인에게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만, 공적연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다. 정부 재정을 통한 보

장연금은 2015년 기준 공적연금 전체 지급액의 5.27%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의 현 은퇴 세대의 경우 남녀 모두 고용률이 높아서, 보장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연계 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내는 연금 납부액과 연금 수령액의 기

준이 되는 소득(pensionable income) 상한선이 있는데, 2022년 기준 

월 47,748크로나(약 620만 원)이다. 이보다 높은 소득에 대해서는 상한

선 금액의 7%만 낸다. 그런데, 고용주가 내는 10.2%에 대해서는 소득의 

상한선이 없다. 따라서 고임금자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내는 10.2% 중에 

상한선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으로 받지 못한다. 이 금액은 정부로 

들어가고, 재정을 통한 연금의 재분배 기능(출산, 병역 기간 연금 크레딧 

제공 등)에 기여를 한다.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107

출처: “The Swedish old-age pension system,”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7, p. 29.

〔그림 4-6〕 스웨덴 공적연금의 기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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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사 개요

본 장에서는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

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스웨덴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일과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별로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스웨덴 시민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빈도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또한, 한국의 관점에서 스웨덴 시민 인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동일

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도 주제별로 제시

하여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것이다.

스웨덴에서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4년 8월 스웨

덴에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성인 남녀 2,500명(남자 1,288명, 

여자 1,212명)을 대상으로, 인구 현상, 결혼, 출산 및 육아,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여 스웨덴 인구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스웨덴 조사와 비교하기를 위해 동일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

(남자 1,288명, 여자 1,212명)을 대상으로 2024년 6월 설문조사가 이루

어졌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 방식을 통

해 추출되었으며,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방식으

로 진행되었다.

제5장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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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스웨덴 한국

목표 모집단
2024년도 8월 현재 스웨덴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2024년도 6월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20~49세 이하 성인 남녀

조사 모집단
2024년도 8월 기준 20~49세 이하 

스웨덴 거주자
2024년도 6월 기준 20~49세 이하 

한국 거주자

표본 크기
2,500명

(남자 1,288명, 여자 1,212명)
2,500명

(남자 1,250명, 여자 1,250명)

추출 틀

2024년 8월 기준 
㈜엠브레인컨설팅과 제휴한 스웨덴 
조사업체의 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

2024년 6월 기준 
㈜엠브레인컨설팅의 패널 가입자 

리스트에서 무작위 추출

표본배분 지역/성/연령별 비례배분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4년 8월 27일~9월 9일 2024년 6월 10일~6월 20일

조사 내용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 인구 문제 및 

사회에 대한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

조사 기관 ㈜엠브레인컨설팅

출처: 저자 작성.

〈표 5-1〉 스웨덴 및 한국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조사 결과

  1.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가. 결혼 의향

먼저, 현재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에 있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앞으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표 5-2>는 이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응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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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50.2%인 반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은 19.6%였다. 한국의 

경우 결혼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52.9%, 결혼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19.8%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교하면 스웨덴의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

답 비율이 약 2.7%p 낮았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 비율은 4.6%p 

더 높았다. 다만 스웨덴의 조사 대상자 중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7%로 나타나 한국 응답자보다 약 6%p 높게 나타났다.

스웨덴 응답자의 향후 결혼 의향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우

선 성별에 따라 남자는 52.5%가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여자는 

47.8%가 의향이 있다고 답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교육 

수준은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향후 결

혼 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주거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혼인상태가 동거/사실혼인 경우,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 결혼할 의향이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한국 52.9 24.2 5.4 17.6 (1,383) 100.0

스웨덴 50.2 19.6 6.5 23.7 (1,884) 100.0

성별(=11.652**)

  남자 52.5 17.7 7.6 22.2 (956) 100.0

  여자 47.8 21.6 5.3 25.3 (928) 100.0

연령(=327.260***) 　 　 　 　 　 　

  20~24세 74.9 5.5 5.2 14.3 (307) 100.0

〈표 5-2〉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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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25~29세 68.3 7.3 4.2 20.3 (385) 100.0

  30~34세 52.7 15.2 5.2 26.9 (402) 100.0

  35~39세 42.0 27.4 6.4 24.2 (281) 100.0

  40~44세 27.3 32.2 9.7 30.7 (267) 100.0

  45~49세 20.7 41.3 10.3 27.7 (242) 100.0

지역(=30.579***) 　 　 　 　 　 　

  대도시 57.3 15.5 4.6 22.5 (626) 100.0

  대도시의 외곽 47.0 23.1 7.6 22.3 (368) 100.0

  중소도시 48.6 20.1 6.4 24.9 (642) 100.0

  농어촌 41.1 23.4 9.7 25.8 (248) 100.0

교육(=23.539*) 　 　 　 　 　 　

  ISCED 1 or 2 48.5 28.8 8.6 14.1 (163) 100.0

  ISCED 3 49.8 18.6 7.3 24.3 (923) 100.0

  ISCED 4 or 5 48.3 18.6 5.6 27.6 (377) 100.0

  ISCED 6 52.2 20.1 5.0 22.7 (299) 100.0

  ISCED 7 or 8 56.6 16.4 4.1 23.0 (122) 100.0

혼인상태(=102.326***) 　 　 　 　 　 　

  미혼 44.9 20.6 8.4 26.1 (777) 100.0

  동거/사실혼 60.6 15.4 4.4 19.6 (889) 100.0

  이혼/별거/사별 26.6 33.0 8.3 32.1 (218) 100.0

자녀 여부(=23.811***) 　 　 　 　 　 　

  자녀 있음 45.5 24.8 6.4 23.3 (761) 100.0

  자녀 없음 53.4 16.0 6.5 24.0 (1,123) 100.0

취업 여부(=8.098*) 　 　 　 　 　 　

  취업 52.1 18.7 6.1 23.1 (1,414) 100.0

  비취업 44.7 22.1 7.7 25.5 (4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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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녀 출산 의향

<표 5-3>에서는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앞

으로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43.2%가 그렇다고 답했고, 자녀를 낳지 않을 생각이라는 응답 비율은 

39.6%였다. 한국의 경우,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 비율은 31.2%였고, 낳

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47.3%였다. 스웨덴의 자녀 출산 의향 비율은 

한국보다 12.0%p 높고,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보다 7.7%p 

낮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자녀 출산 의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소득(=73.363***) 　 　 　 　 　 　

  19,999크로나 or lower 34.7 27.3 11.1 26.8 (395) 100.0

  20,000~29,999크로나 48.9 20.3 6.2 24.6 (487) 100.0

  30,000~44,999크로나 54.4 15.8 5.3 24.6 (476) 100.0

  45,000~64,999크로나 57.6 17.9 4.1 20.4 (363) 100.0

  65,000~75,000크로나 63.2 13.5 4.9 18.4 (163) 100.0

가구 유형(=81.560***) 　 　 　 　 　 　

  무자녀 미혼 48.9 18.5 7.3 25.3 (655) 100.0

  유자녀 미혼 23.8 32.0 13.9 30.3 (122) 100.0

  무자녀 기혼1) 59.8 12.6 5.3 22.2 (46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7.1 19.8 4.1 19.0 (268)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44.2 26.1 5.7 24.0 (371)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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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조사 결과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면 아이를 낳겠다는 의향은 

여자(40.1%)가 남자(46.0%)보다 낮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나이가 적

은 사람일수록 출산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동거/사실혼 혹은 미혼인 경우, 취업자인 경우 상대적으

로 출산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의 경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출산 의향이 다소 낮은 경향이 발

견되었다.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한국 31.2 47.3 5.9 15.6 (2,500) 100.0

스웨덴 43.2 39.6 3.0 14.3 (2,500) 100.0

성별(=54.356***)

  남자 46.0 34.5 4.9 14.6 (1,288) 100.0

  여자 40.1 45.0 1.0 13.9 (1,212) 100.0

연령(=803.494***) 　 　 　 　 　 　

  20~24세 77.0 8.0 5.2 9.8 (326) 100.0

  25~29세 70.0 13.7 3.2 13.0 (437) 100.0

  30~34세 51.0 22.8 3.2 23.0 (535) 100.0

  35~39세 31.9 51.6 1.5 14.9 (395) 100.0

  40~44세 19.7 66.2 2.3 11.8 (441) 100.0

  45~49세 9.8 77.9 3.0 9.3 (366) 100.0

지역(=37.893***) 　 　 　 　 　 　

  대도시 50.3 33.9 2.6 13.2 (882) 100.0

〈표 5-3〉 향후 자녀 출산 의향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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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대도시의 외곽 37.1 44.4 4.0 14.6 (480) 100.0

  중소도시 42.1 39.8 3.1 15.1 (810) 100.0

  농어촌 35.4 47.3 2.4 14.9 (328) 100.0

교육(=26.671**) 　 　 　 　 　 　

  ISCED 1 or 2 42.6 36.6 8.2 12.6 (183) 100.0

  ISCED 3 44.0 39.1 3.0 13.8 (1,151) 100.0

  ISCED 4 or 5 42.3 38.3 2.3 17.1 (520) 100.0

  ISCED 6 41.8 43.2 1.6 13.4 (433) 100.0

  ISCED 7 or 8 43.7 40.4 2.8 13.1 (213) 100.0

혼인상태(=184.741***) 　 　 　 　 　 　

  미혼 48.0 28.3 3.7 19.9 (777) 100.0

  동거/사실혼 50.3 34.4 1.5 13.8 (889) 100.0

  법률혼 32.8 56.8 3.4 7.0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6.1 51.8 5.5 16.5 (218) 100.0

자녀 여부(=306.158***) 　 　 　 　 　 　

  자녀 있음 31.3 56.1 1.3 11.2 (1,276) 100.0

  자녀 없음 55.5 22.3 4.7 17.5 (1,224) 100.0

취업 여부(=12.738**) 　 　 　 　 　 　

  취업 44.2 39.4 2.4 13.9 (1,940) 100.0

  비취업 39.5 40.0 5.0 15.5 (560) 100.0

가구소득(=32.431**) 　 　 　 　 　 　

  19,999크로나 or lower 37.8 39.6 5.0 17.6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46.3 34.2 2.5 17.0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44.4 38.9 3.2 13.5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43.0 43.6 2.0 11.4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43.0 43.3 2.2 11.5 (27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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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계획

자녀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낳는다면 

몇 명의 자녀를 낳고자 하는지를 물었다. <표 5-4>는 이 항목에 대한 조

사 결과를 보여준다. 스웨덴 조사 대상자는 평균 2.35명의 자녀를, 한국 

조사 대상자는 평균 1.74명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 

결과로부터 한국 시민들보다 스웨덴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자녀

를 갖고자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연령대별로는 35~39

세가 약 2.47명으로 다른 연령대들 중 가장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의 경우 법률혼이거나(2.59명) 동거/사

실혼인 경우가(2.31명) 미혼이나(2.29명) 이혼/별거/사별인 경우보다(2.18명)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한다고 응답했다. 자녀가 있는 경우(2.63명)가 없

는 경우(2.18명)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계획하고 있었다.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
해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합계

가구 유형(=483.030***) 　 　 　 　 　 　

  무자녀 미혼 52.1 22.6 4.4 20.9 (655) 100.0

  유자녀 미혼 26.2 59.0 0.0 14.8 (122) 100.0

  무자녀 기혼1) 59.4 22.0 5.1 13.5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53.8 34.0 2.3 9.9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9.1 68.5 1.0 11.4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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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합계

한국 1.74 (780) 100.0

스웨덴 2.35 (1,079) 100.0

성별(t=-1.359)

  남자 2.32 (593) 100.0

  여자 2.38 (486) 100.0

연령(F=2.671*) 　 　 　

  20~24세 2.39 (251) 100.0

  25~29세 2.37 (306) 100.0

  30~34세 2.29 (273) 100.0

  35~39세 2.47 (126) 100.0

  40~44세 2.25 (87) 100.0

  45~49세 2.03 (36) 100.0

지역(F=0.907) 　 　 　

  대도시 2.34 (444) 100.0

  대도시의 외곽 2.40 (178) 100.0

  중소도시 2.36 (341) 100.0

  농어촌 2.25 (116) 100.0

교육(F=1.215) 　 　 　

  ISCED 1 or 2 2.33 (78) 100.0

  ISCED 3 2.40 (507) 100.0

  ISCED 4 or 5 2.30 (220) 100.0

  ISCED 6 2.28 (181) 100.0

  ISCED 7 or 8 2.31 (93) 100.0

혼인상태(F=8.856***) 　 　 　

  미혼 2.29 (373) 100.0

  동거/사실혼 2.31 (447) 100.0

〈표 5-4〉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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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합계

  법률혼 2.59 (202) 100.0

  이혼/별거/사별 2.18 (57) 100.0

자녀 여부(t=9.424***) 　 　 　

  자녀 있음 2.63 (400) 100.0

  자녀 없음 2.18 (679) 100.0

취업 여부(t=-0.999) 　 　 　

  취업 2.34 (858) 100.0

  비취업 2.39 (221) 100.0

가구소득(F=2.600*) 　 　 　

  19,999크로나 or lower 2.38 (165) 100.0

  20,000~29,999크로나 2.26 (256) 100.0

  30,000~44,999크로나 2.34 (289) 100.0

  45,000~64,999크로나 2.46 (253) 100.0

  65,000~75,000크로나 2.27 (116) 100.0

가구 유형(F=79.068***) 　 　 　

  무자녀 미혼 2.27 (341) 100.0

  유자녀 미혼 2.50 (32) 100.0

  무자녀 기혼1) 2.10 (33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25 (229)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3.27 (139)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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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스웨덴과 한국에서 적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녀 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

녀 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로 두 국가 사이에 적정 자녀 수

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는 평균 1.58명이었지만, 스웨덴에서는 평균 

2.25명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보다 평균적으로 

0.67명의 자녀를 더 낳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표 5-4> 참조)와 비교하면 두 국가 모두 적정 자

녀 수가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

으로 생각하는 적정 자녀 수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수가 높아지는 경향

이 발견된다. 혼인상태의 경우, 이혼/별거/사별인 응답자는 평균 2.39명

이라고 답하여 다른 집단의 응답자들보다 조금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

는 경우(2.42명)가 없는 경우(2.08명)보다 많은 수의 자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 유형 측면에서는 유자녀 미혼 및 기혼인 경우가 무자

녀 미혼 및 기혼보다 많은 수의 자녀를 적정하다고 응답하였다.

구분 평균 합계

한국 1.58 (2,500) 100.0

스웨덴 2.25 (2,500) 100.0

성별(t=-1.668)

  남자 2.21 (1,288) 100.0

〈표 5-5〉 일반적인 적정 자녀 수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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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균 합계

  여자 2.29 (1,212) 100.0

연령(F=2.915*) 　 　 　

  20~24세 2.36 (326) 100.0

  25~29세 2.32 (437) 100.0

  30~34세 2.31 (535) 100.0

  35~39세 2.19 (395) 100.0

  40~44세 2.20 (441) 100.0

  45~49세 2.11 (366) 100.0

지역(F=0.349) 　 　 　

  대도시 2.23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2.29 (480) 100.0

  중소도시 2.25 (810) 100.0

  농어촌 2.26 (328) 100.0

교육(F=0.058) 　 　 　

  ISCED 1 or 2 2.27 (183) 100.0

  ISCED 3 2.25 (1,151) 100.0

  ISCED 4 or 5 2.24 (520) 100.0

  ISCED 6 2.26 (433) 100.0

  ISCED 7 or 8 2.23 (213) 100.0

혼인상태(F=7.286***) 　 　 　

  미혼 2.10 (777) 100.0

  동거/사실혼 2.29 (889) 100.0

  법률혼 2.34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39 (218) 100.0

자녀 여부(t=7.738***) 　 　 　

  자녀 있음 2.42 (1,276) 100.0

  자녀 없음 2.08 (1,224) 100.0

취업 여부(t=-0.030) 　 　 　

  취업 2.25 (1,94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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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족 계획을 위한 고려사항

가족 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떤 점들을 우선 고려하는지를 살펴보고 두 

국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항목을 물어보았다. 설문지는 11가지 고려

사항을 제시하였고, 응답자는 각각에 대해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

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에 따라 중

요도를 선택하였다. <표 5-6>은 이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에서의 조사 결

과를 전체적으로 보여준다.

스웨덴의 경우, 가족 계획 수립 시 본인의 건강(87.8%), 배우자의 건강

(87.3%), 주거 여건(84.5%) 순으로 중요(‘중요하다’와 ‘매우 중요하다’의 

구분 평균 합계

  비취업 2.25 (560) 100.0

가구소득(F=2.559*) 　 　 　

  19,999크로나 or lower 2.11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2.28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2.29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2.31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2.21 (270) 100.0

가구 유형(F=29.348***) 　 　 　

  무자녀 미혼 2.08 (655) 100.0

  유자녀 미혼 2.22 (122) 100.0

  무자녀 기혼1) 2.07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2.14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2.62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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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비율 합계)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경력 단절의 가능성(48.6%), 미

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확실성(54.6%), 정부의 충분한 지원(61.9%)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한국 시민들은 설문

지에 제시된 모든 고려사항을 스웨덴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불확실성

이 가족 계획 수립 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 86.6%, 스웨덴 54.6%

로 나타나 양국 간 차이(32.0%p)가 가장 컸다. 또한, 두 나라 시민들의 응

답은 경력 단절의 가능성과 정부의 충분한 지원 항목에서도 큰 차이를 보

였다. 경력 단절 가능성이 가족 계획 수립 시에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 

72.2%, 스웨덴 48.6%로 그 차이는 23.6%p였고,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한국 84.5%, 스웨덴 61.9%로 나타나 그 차이는 

22.6%p였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스웨덴 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력 단절의 가능성, 정부의 지원 수준 등은 가족 계획 수립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보인다.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가정의 경제적 여건

스웨덴
2.9 2.8 12.1 45.6 36.6 

(2,500) 100.0
(5.7) (12.1) (82.2) 

한국
0.1 0.6 5.0 31.8 62.5 

(2,500) 100.0
(0.7) (5.0) (94.3) 

본인의 건강

스웨덴
1.1 2.0 9.2 43.4 44.4 

(2,500) 100.0
(3.1) (9.2) (87.8) 

〈표 5-6〉 가족(자녀 출산) 계획 시 고려사항별 중요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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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한국
0.0 0.2 4.5 35.8 59.5 

(2,500) 100.0
(0.2) (4.5) (95.3) 

배우자의 건강

스웨덴
1.3 2.1 9.2 40.2 47.1 

(2,500) 100.0
(3.4) (9.2) (87.3) 

한국
0.0 0.2 4.4 35.0 60.4 

(2,500) 100.0
(0.2) (4.4) (95.4) 

본인의 취업 상태

스웨덴
1.9 3.5 17.0 42.9 34.7 

(2,500) 100.0
(5.4) (17.0) (77.6) 

한국
0.2 1.4 11.0 35.9 51.6 

(2,500) 100.0
(1.6) (11.0) (87.5) 

배우자의 취업 상태

스웨덴
2.1 3.9 19.3 42.6 32.1 

(2,500) 100.0
(6.0) (19.3) (74.7) 

한국
0.7 2.7 16.1 32.6 47.8 

(2,500) 100.0
(3.4) (16.1) (80.4) 

주거 여건

스웨덴
1.2 2.6 11.8 45.3 39.2 

(2,500) 100.0
(3.8) (11.8) (84.5) 

한국
0.1 0.3 9.2 43.8 46.6 

(2,500) 100.0
(0.4) (9.2) (90.4) 

일-생활 균형

스웨덴
1.2 2.5 12.6 41.6 42.1 

(2,500) 100.0
(3.7) (12.6) (83.7) 

한국
0.0 0.9 9.4 42.7 46.9 

(2,500) 100.0
(0.9) (9.4)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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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합계

경력 단절의 가능성

스웨덴
4.3 10.6 36.6 32.6 16.0 

(2,500) 100.0
(14.9) (36.6) (48.6) 

한국
0.7 3.7 23.3 41.8 30.4 

(2,500) 100.0
(4.4) (23.3) (72.2)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스웨덴
2.3 4.1 18.8 41.9 33.0 

(2,500) 100.0
(6.4) (18.8) (74.9) 

한국
0.3 1.8 14.6 45.0 38.3 

(2,500) 100.0
(2.1) (14.6) (83.3) 

정부의 충분한 지원

스웨덴
3.0 6.7 28.4 39.8 22.1 

(2,500) 100.0
(9.7) (28.4) (61.9) 

한국
0.4 1.4 13.8 37.9 46.6 

(2,500) 100.0
(1.8) (13.8) (84.5) 

미래에 대한 불안, 염러, 불확실성

스웨덴
4.2 9.8 31.5 32.1 22.5 

(2,500) 100.0
(14.0) (31.5) (54.6) 

한국
0.2 0.9 12.2 36.5 50.1 

(2,500) 100.0
(1.1) (12.2) (86.6)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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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

다음으로 자녀를 출산하면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관한 생각을 알

아보았다. <표 5-7>이 보여주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스웨덴 

응답자가 동의한 출산으로 인한 변화는 경제적 부담의 증가로 65.2%가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에서 역시 가

장 많은 응답자가 경제적 부담의 증가에 동의한다는 뜻을 표했는데 그 비

율은 92.7%로 나타나 스웨덴보다 27.5%p 높았다. 양국 모두에서 경제

적 부담의 증가는 출산으로 인한 가장 보편적인 변화로 보이지만, 그러한 

변화를 크게 느끼는 시민의 비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스웨덴 

조사에서 출산으로 인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

지다는 데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절반 이상인 59.2%

였지만, 출산 이후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데 긍정적인 응

답 비율(‘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의 응답 비율 합계)이 64.9%로 더 

높게 나타났다.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점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스웨덴 응답자는 44.8%였는데 이는 한국의 34.8%

보다 10.0%p 높은 수치다.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제도가 한국보다 더 

보편적이고 관대하게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많은 스웨덴 사람

들은 비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년기에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을 수 있

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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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스웨덴
4.5 8.8 27.5 36.0 23.2 

(2,500) 100.0
(13.3) (27.5) (59.2) 

한국
0.5 2.4 11.8 48.0 37.4 

(2,500) 100.0
(2.9) (11.8) (85.4)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스웨덴
2.8 5.9 26.4 36.0 28.9 

(2,500) 100.0
(8.7) (26.4) (64.9) 

한국
1.0 3.1 21.6 45.7 28.6 

(2,500) 100.0
(4.1) (21.6) (74.3)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7.0 17.2 38.2 25.8 11.8 

(2,500) 100.0
(24.2) (38.2) (37.6) 

한국
2.3 10.8 24.9 39.5 22.5 

(2,500) 100.0
(13.1) (24.9) (62.0) 

배우자(파트너 포함)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스웨덴
12.2 21.7 36.4 20.9 8.8 

(2,500) 100.0
(33.9) (36.4) (29.7) 

한국
4.8 15.8 28.0 37.1 14.3 

(2,500) 100.0
(20.6) (28.0) (51.4)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스웨덴
5.4 10.3 39.5 32.4 12.4 

(2,500) 100.0
(15.7) (39.5) (44.8) 

한국
7.6 20.8 36.8 26.8 8.0 

(2,500) 100.0
(28.4) (36.8) (34.8) 

〈표 5-7〉 자녀 출산에 따른 생활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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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역할 인식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웨덴의 인구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가정에 남아 있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

이 출산율 제고에 중요하다고 여겨졌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남성과 여성

의 이중 성역할 분업체계가 시장 노동과 육아 및 가사 노동 등에 대한 여

성의 이중 부담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고,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다(Brinton & Oh, 2019).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 수행에 대한 인식도 함께 조사하였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배우자(파트너 포함)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스웨덴
8.0 17.4 39.6 24.1 10.9 

(2,500) 100.0
(25.4) (39.6) (35.0) 

한국
3.1 8.7 35.5 39.8 12.9 

(2,500) 100.0
(11.8) (35.5) (52.7)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스웨덴
3.1 5.8 26.0 40.0 25.2 

(2,500) 100.0
(8.9) (26.0) (65.2) 

한국
0.3 0.6 6.4 32.8 59.9 

(2,500) 100.0
(0.9) (6.4) (92.7)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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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먼저,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물어보았다. <표 5-8>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과 스웨덴에서 공

통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각 67.6%, 69.0%로 가

장 높았다. 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이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해

야 한다는 응답은 한국(29.8%)이 스웨덴(21.2%)보다 많았고, 확실히 여

성 또는 대체로 여성이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9.7%)이 한국

(2.6%)보다 높았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자보다는 남자가, 

나이가 적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은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역 측면에서는 대도시

나 대도시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보다 

남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고, 가구소득 측면에서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소득 수준 집단

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6.4 23.4 67.6 1.8 0.8 (2,500) 100.0

스웨덴 6.1 15.1 69.0 6.3 3.4 (2,500) 100.0

성별(=95.690***)

  남자 8.7 18.1 60.6 8.4 4.3 (1,288) 100.0

  여자 3.4 11.9 78.1 4.1 2.6 (1,212) 100.0

〈표 5-8〉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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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연령(=80.760***) 　 　 　 　 　 　 　

  20~24세 8.0 22.1 53.4 8.9 7.7 (326) 100.0

  25~29세 6.4 17.6 66.6 5.7 3.7 (437) 100.0

  30~34세 5.8 16.1 66.7 7.7 3.7 (535) 100.0

  35~39세 5.8 11.1 74.2 6.6 2.3 (395) 100.0

  40~44세 5.4 13.4 75.1 5.2 0.9 (441) 100.0

  45~49세 5.7 10.7 76.5 3.8 3.3 (366) 100.0

지역(=45.034***) 　 　 　 　 　 　 　

  대도시 7.1 16.3 64.1 8.3 4.2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7.1 14.8 65.4 8.8 4.0 (480) 100.0

  중소도시 4.8 15.4 73.1 3.7 3.0 (810) 100.0

  농어촌 5.2 11.3 77.7 4.0 1.8 (328) 100.0

교육(=31.285*) 　 　 　 　 　 　 　

  ISCED 1 or 2 9.8 13.7 61.7 7.1 7.7 (183) 100.0

  ISCED 3 6.3 15.9 68.6 6.3 2.9 (1,151) 100.0

  ISCED 4 or 5 5.8 16.0 66.9 6.7 4.6 (520) 100.0

  ISCED 6 3.7 14.1 74.1 5.8 2.3 (433) 100.0

  ISCED 7 or 8 7.5 11.7 72.3 6.1 2.3 (213) 100.0

혼인상태(=28.251**) 　 　 　 　 　 　 　

  미혼 6.0 15.3 70.3 4.9 3.5 (777) 100.0

  동거/사실혼 4.9 13.6 71.1 6.3 4.0 (889) 100.0

  법률혼 7.3 15.9 64.4 9.4 2.9 (616) 100.0

  이혼/별거/사별 7.8 17.9 69.3 2.8 2.3 (218) 100.0

자녀 여부(=15.339**) 　 　 　 　 　 　 　

  자녀 있음 6.3 14.7 71.2 5.7 2.2 (1,276) 100.0

  자녀 없음 6.0 15.5 66.8 6.9 4.7 (1,2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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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상적 가사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의 경우에도 

한국과 스웨덴 조사 결과 모두 남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각

각 76.1%, 71.4%로 가장 많았다. 일상적 가사가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

(‘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3.9%, 한국 1.1%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취업 여부(=6.171) 　 　 　 　 　 　 　

  취업 6.2 14.9 68.3 6.8 3.8 (1,940) 100.0

  비취업 5.7 15.5 71.6 4.8 2.3 (560) 100.0

가구소득(=31.123*) 　 　 　 　 　 　 　

  19,999크로나 or lower 6.2 14.4 71.6 4.1 3.7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6.1 16.1 68.2 7.1 2.5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4.6 17.1 67.4 7.1 3.8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5.3 13.4 72.3 5.6 3.4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11.5 13.0 63.3 8.1 4.1 (270) 100.0

가구 유형(=51.983***) 　 　 　 　 　 　 　

  무자녀 미혼 6.7 16.0 67.9 5.3 4.0 (655) 100.0

  유자녀 미혼 2.5 11.5 82.8 2.5 0.8 (122) 100.0

  무자녀 기혼1) 5.1 14.9 65.6 8.8 5.6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8.2 18.1 62.7 8.0 3.1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5.8 13.2 74.2 4.9 1.9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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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 스웨덴의 비율이 조금 더 높았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

이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은 스웨덴 24.7%, 한

국 2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두 국가 사이에 일상적 가사에 대

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나이가 적을수록 일상적 가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다. 혼인상태와 관련해서는 미혼인 사람들이 다른 집단(동거/사실혼, 

법률혼, 이혼/별거/사별)보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반면, 취업한 사람들은 미취업인 사람들보다 일상적 

가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0.2 0.9 76.1 19.6 3.2 (2,500) 100.0

스웨덴 1.1 2.8 71.4 17.4 7.3 (2,500) 100.0

성별(=51.305***)

  남자 1.9 4.4 67.5 19.1 7.0 (1,288) 100.0

  여자 0.2 1.1 75.5 15.6 7.6 (1,212) 100.0

연령(=33.110*) 　 　 　 　 　 　 　

  20~24세 1.2 3.7 60.1 24.2 10.7 (326) 100.0

  25~29세 1.4 2.7 71.6 17.2 7.1 (437) 100.0

  30~34세 1.3 2.4 70.8 18.5 6.9 (535) 100.0

  35~39세 1.5 2.0 74.2 14.9 7.3 (395) 100.0

  40~44세 0.5 2.7 75.3 15.6 5.9 (441) 100.0

  45~49세 0.8 3.6 74.3 14.8 6.6 (366) 100.0

〈표 5-9〉 식사 준비, 청소, 빨래 등 일상적 가사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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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지역(=34.766**) 　 　 　 　 　 　 　

  대도시 1.2 3.7 68.0 20.2 6.8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1.9 3.5 66.3 18.8 9.6 (480) 100.0

  중소도시 0.6 1.5 77.0 14.6 6.3 (810) 100.0

  농어촌 0.9 2.4 74.1 14.9 7.6 (328) 100.0

교육(=25.188) 　 　 　 　 　 　 　

  ISCED 1 or 2 2.2 4.9 62.8 20.2 9.8 (183) 100.0

  ISCED 3 1.1 2.6 71.2 18.2 6.9 (1,151) 100.0

  ISCED 4 or 5 1.5 2.5 69.2 18.5 8.3 (520) 100.0

  ISCED 6 0.2 2.8 78.3 13.2 5.5 (433) 100.0

  ISCED 7 or 8 0.9 2.8 71.4 16.4 8.5 (213) 100.0

혼인상태(=19.534) 　 　 　 　 　 　 　

  미혼 1.2 2.6 74.4 15.1 6.8 (777) 100.0

  동거/사실혼 1.0 2.2 70.4 19.6 6.7 (889) 100.0

  법률혼 0.6 4.1 69.3 17.5 8.4 (616) 100.0

  이혼/별거/사별 2.8 2.3 70.6 16.5 7.8 (218) 100.0

자녀 여부(=5.664) 　 　 　 　 　 　 　

  자녀 있음 0.8 3.1 72.3 17.4 6.5 (1,276) 100.0

  자녀 없음 1.5 2.5 70.5 17.4 8.1 (1,224) 100.0

취업 여부(=9.975*) 　 　 　 　 　 　 　

  취업 1.2 2.8 70.0 18.5 7.5 (1,940) 100.0

  비취업 0.7 2.9 76.3 13.6 6.6 (560) 100.0

가구소득(=23.553) 　 　 　 　 　 　 　

  19,999크로나 or lower 1.6 2.5 75.3 13.0 7.6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1.3 2.7 70.9 18.3 6.9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1.2 3.4 71.7 17.2 6.5 (65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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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녀 양육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스웨덴에서

의 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두 국가에서 공통으로 양육은 남

성과 여성 모두의 역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왔지만, 한국은 그 비

율이 77.4%였고, 스웨덴은 67.0%였다. 즉, 어린 자녀 양육은 남녀가 함

께해야 한다는 인식이 한국 시민들 사이에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녀 양육이 남성의 역할이라는 응답(‘확실히 남성’ 또는 ‘대체로 남성’ 응

답) 비율은 스웨덴과 한국이 각각 3.1%와 1.3%였다. 한편 여성의 역할이

라는 응답(‘확실히 여성’ 또는 ‘대체로 여성’ 응답) 비율은 스웨덴 29.9%, 

한국 21.4%로 집계되었다. 적어도 40대 이하 인구 집단에서 자녀 양육에 

관하여 한국 시민들이 스웨덴보다 더 평등한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45,000~64,999크로나 0.3 2.2 71.3 19.7 6.5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1.5 3.3 65.6 18.1 11.5 (270) 100.0

가구 유형(=22.728) 　 　 　 　 　 　 　

  무자녀 미혼 1.4 2.3 73.0 15.9 7.5 (655) 100.0

  유자녀 미혼 0.0 4.1 82.0 10.7 3.3 (122) 100.0

  무자녀 기혼1) 1.6 2.8 67.7 19.2 8.8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0.5 3.8 68.8 19.2 7.7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1.1 2.5 72.7 17.4 6.3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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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이, 대도시나 대도시의 외곽에 거주할수록, 미혼이 아닐수록, 미취업보다

는 취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린 자녀의 양육은 여성의 역할이라고 응답

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한국 0.3 1.0 77.4 18.0 3.4 (2,500) 100.0

스웨덴 1.1 2.0 67.0 22.5 7.4 (2,500) 100.0

성별(=44.217***)

  남자 1.7 3.3 63.4 24.7 6.9 (1,288) 100.0

  여자 0.4 0.6 70.9 20.2 7.9 (1,212) 100.0

연령(=21.954) 　 　 　 　 　 　 　

  20~24세 1.2 4.6 62.0 24.8 7.4 (326) 100.0

  25~29세 1.1 1.4 67.7 22.2 7.6 (437) 100.0

  30~34세 1.1 2.1 65.8 23.9 7.1 (535) 100.0

  35~39세 1.3 1.5 70.6 19.7 6.8 (395) 100.0

  40~44세 0.7 1.1 69.4 21.8 7.0 (441) 100.0

  45~49세 1.1 1.6 65.8 22.7 8.7 (366) 100.0

지역(=15.501) 　 　 　 　 　 　 　

  대도시 1.2 2.7 64.9 23.4 7.8 (882) 100.0

  대도시의 외곽 1.0 2.3 63.3 24.8 8.5 (480) 100.0

  중소도시 0.9 1.2 69.8 21.6 6.5 (810) 100.0

  농어촌 1.2 1.2 71.6 19.2 6.7 (328) 100.0

교육 　 　 　 　 　 　 　

  ISCED 1 or 2 2.2 5.5 62.3 21.9 8.2 (183) 100.0

  ISCED 3 1.2 2.1 67.2 22.7 6.9 (1,151) 100.0

  ISCED 4 or 5 1.0 1.2 63.5 25.6 8.8 (520) 100.0

〈표 5-10〉 어린 자녀 양육에 대한 성역할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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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확실히
남성

대체로
남성

남성과
여성 
모두

대체로
여성

확실히 
여성

합계

  ISCED 6 0.2 1.6 72.1 20.6 5.5 (433) 100.0

  ISCED 7 or 8 1.4 0.9 69.0 18.8 9.9 (213) 100.0

혼인상태(=17.593) 　 　 　 　 　 　 　

  미혼 1.2 1.5 70.7 19.9 6.7 (777) 100.0

  동거/사실혼 0.9 1.7 67.3 23.1 7.1 (889) 100.0

  법률혼 1.0 2.4 62.8 26.0 7.8 (616) 100.0

  이혼/별거/사별 1.8 3.2 65.1 19.7 10.1 (218) 100.0

자녀 여부(=1.480) 　 　 　 　 　 　 　

  자녀 있음 0.9 2.0 67.3 22.7 7.1 (1,276) 100.0

  자녀 없음 1.3 2.0 66.7 22.3 7.7 (1,224) 100.0

취업 여부(=6.606) 　 　 　 　 　 　 　

  취업 1.1 2.1 65.9 23.0 7.9 (1,940) 100.0

  비취업 1.1 1.4 71.1 20.7 5.7 (560) 100.0

가구소득(=27.956*) 　 　 　 　 　 　 　

  19,999크로나 or lower 1.8 2.3 71.9 17.6 6.4 (437) 100.0

  20,000~29,999크로나 1.3 2.0 63.8 25.0 8.0 (553) 100.0

  30,000~44,999크로나 0.9 2.5 67.1 22.6 6.9 (651) 100.0

  45,000~64,999크로나 0.5 0.8 68.8 23.6 6.3 (589) 100.0

  65,000~75,000크로나 1.1 2.6 61.9 23.0 11.5 (270) 100.0

가구 유형 (=21.806) 　 　 　 　 　 　 　

  무자녀 미혼 1.4 1.5 69.2 20.8 7.2 (655) 100.0

  유자녀 미혼 0.0 1.6 78.7 15.6 4.1 (122) 100.0

  무자녀 기혼1) 1.2 2.5 64.0 24.1 8.3 (569)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1.6 3.1 64.3 23.9 7.0 (426)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0.5 1.4 67.2 23.2 7.7 (728)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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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과 가사 및 양육 병행의 어려움 

일하면서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해야 할 때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에 관한 문항은 함께 사는 파트너 또는 배우자가 있는 사

람들만 응답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응답자 가운데 23.2%가 일

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어려운 편이다’ 또는 ‘매우 어

렵다’)고 응답하였고, 44.0%는 보통이라고 했으며, 32.9%는 어렵지 않

다(‘전혀 어렵지 않다’ 또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경우, 과반인 57.6%가 일과 가

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보통이라는 의견과 

어렵지 않다는 의견은 각각 27.6%와 14.8%에 그쳤다. 양국 사이의 차이

는 한국 사람들보다 스웨덴 사람들은 일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동시에 하

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스웨덴 조사 결과를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남성(19.7%)보다 여성(26.4%)이 더 높았다. 스웨덴에서도 

여성이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느끼고 있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

록,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어렵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

견되었다. 더불어 자녀가 있거나 취업 상태에 있는 응답자 사이에서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이 어렵다는 응답이 조금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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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한국 2.5 12.3 27.6 43.5 14.1 (1,430) 100.0

스웨덴 9.2 23.7 44.0 20.7 2.5 (1,505) 100.0

성별(=10.717*)

  남자 10.0 25.0 45.3 17.9 1.8 (741) 100.0

  여자 8.5 22.4 42.7 23.3 3.1 (764) 100.0

연령(=35.110*) 　 　 　 　 　 　 　

  20~24세 13.5 31.6 42.6 11.6 0.6 (155) 100.0

  25~29세 9.7 26.7 42.1 20.2 1.2 (247) 100.0

  30~34세 8.6 19.8 48.2 21.0 2.4 (338) 100.0

  35~39세 8.2 20.8 41.6 25.1 4.3 (255) 100.0

  40~44세 7.7 25.4 40.4 23.7 2.8 (287) 100.0

  45~49세 9.9 21.5 48.0 17.9 2.7 (223) 100.0

지역(=14.674) 　 　 　 　 　 　 　

  대도시 9.3 24.9 43.5 19.9 2.3 (558) 100.0

  대도시의 외곽 11.7 21.5 41.6 22.1 3.0 (298) 100.0

  중소도시 9.6 21.3 46.3 21.3 1.6 (428) 100.0

  농어촌 5.0 28.1 43.9 19.5 3.6 (221) 100.0

교육(=54.232***) 　 　 　 　 　 　 　

  ISCED 1 or 2 20.2 26.9 38.5 10.6 3.8 (104) 100.0

  ISCED 3 9.5 27.4 43.7 17.2 2.2 (645) 100.0

  ISCED 4 or 5 9.2 19.7 47.1 22.5 1.5 (325) 100.0

  ISCED 6 4.3 20.1 43.4 28.3 3.9 (279) 100.0

  ISCED 7 or 8 9.9 20.4 43.4 24.3 2.0 (152) 100.0

혼인상태(=5.791) 　 　 　 　 　 　 　

  동거/사실혼 10.6 23.8 42.9 20.6 2.1 (889) 100.0

〈표 5-11〉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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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최근 인구 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과 한국 시민들의 인식을 비교하기 

위해 네 가지 항목에 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우선 “최근 출산율은 적당

한 수준이다”라는 항목에 대해 스웨덴에서 동의하지 않거나 전혀 동의하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합계

  법률혼 7.3 23.4 45.6 20.8 2.9 (616) 100.0

자녀 여부(=27.885***) 　 　 　 　 　 　 　

  자녀 있음 7.7 20.9 45.8 22.8 2.8 (1,007) 100.0

  자녀 없음 12.2 29.3 40.4 16.3 1.8 (498) 100.0

취업 여부(=2.524) 　 　 　 　 　 　 　

  취업 9.5 23.1 43.7 21.2 2.5 (1,225) 100.0

  비취업 8.2 26.1 45.4 18.2 2.1 (280) 100.0

가구소득(=22.593) 　 　 　 　 　 　 　

  19,999크로나 or lower 11.8 27.7 41.2 16.0 3.4 (119) 100.0

  20,000~29,999크로나 9.0 25.2 45.7 19.0 1.0 (210) 100.0

  30,000~44,999크로나 8.7 25.5 43.1 21.2 1.6 (439) 100.0

  45,000~64,999크로나 7.7 19.9 46.0 23.4 3.1 (522) 100.0

  65,000~75,000크로나 13.0 25.1 40.9 17.2 3.7 (215) 100.0

가구 유형(=33.801***) 　 　 　 　 　 　 　

  무자녀 기혼1) 12.2 29.3 40.4 16.3 1.8 (498) 100.0

  유자녀 기혼(1자녀) 9.0 23.0 46.0 19.3 2.6 (378) 100.0

  유자녀 기혼(2자녀 이상) 7.0 19.6 45.6 25.0 2.9 (629) 100.0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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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은 16.8%에 그쳤지만, 한국에서 그 비율은 79.2%

로 나타나 두 국가 사이에 차이는 62.4%p로 매우 컸다. 이러한 결과는 최

근 자국의 출산율 현상에 대해 두 나라 시민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항

목에 대해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 22.0%, 한국 

35.8%로 나타났다. 스웨덴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시민이 출산율 감소의 

영향이 개인적으로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된 것이다.

세 번째로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물었다. 이와 관련하여 스웨덴 응답자 가

운데 40.4%, 한국 응답자 가운데 75.6%가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답하여 두 국가 사이에 35.2%p라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최근 한국의 출

산율 감소 속도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점이 양국 

사이의 큰 차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스웨덴 응답자 중 26.1%, 한국 응답자 중 

71.7%가 정부의 노력에 부정적인 의견(‘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전혀 동

의하지 않는다)을 표해 그 차이는 45.6%였다. 이러한 결과로 출산율 감

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노력에 대한 양국 시민의 시각이 매우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

에서 수많은 정책을 수립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스웨덴은 출산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을 도입한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정부의 출산율 변화 대응에 대한 한국 

시민의 만족도나 효능감이 매우 낮음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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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합계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

스웨덴
2.9 13.9 46.3 28.8 8.1

(2,500) 100.0
(16.8) (46.3) (36.9) 

한국
44.7 34.5 13.0 6.0 1.8 

(2,500) 100.0
(79.2) (13.0) (7.8) 

출산율 감소는 나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14.0 19.7 44.4 16.3 5.7 

(2,500) 100.0
(33.7) (44.4) (22.0) 

한국
10.3 20.5 33.4 23.9 11.9 

(2,500) 100.0
(30.8) (33.4) (35.8) 

출산율 감소는 미래 세대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스웨덴
5.4 11.5 42.7 29.1 11.3 

(2,500) 100.0
(16.9) (42.7) (40.4) 

한국
3.3 5.5 15.6 38.4 37.2 

(2,500) 100.0
(8.8) (15.6) (75.6) 

정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스웨덴
9.8 16.3 52.8 14.8 6.2 

(2,500) 100.0
(26.1) (52.8) (21.0) 

한국
43.5 28.2 20.6 6.3 1.4 

(2,500) 100.0
(71.7) (20.6) (7.7) 

주: * p<0.05, ** p<0.01, *** p<0.001.
1) 미혼 이외의 모든 변수(법률혼/사실혼(동거)/사별/이혼/별거)를 포함함.
2) 5보다 작은 기대빈도를 갖는 셀이 20% 이상인 경우 값을 제시하지 않음.
3) 각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결혼, 출산, 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원자료 분석,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표 5-12〉 최근 인구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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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요약

  1.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30년대에 출산율 감소를 경험한 스웨덴은 인

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시작하였다. 당시 알바와 군나

르 뮈르달 부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적 대안 제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과

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스웨덴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였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유급 출산휴가, 피임

기구 판매 허용, 낙태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1960년대부터는 기존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일과 가정에서 성평등을 

높이는 정책들이 폭넓게 도입되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위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

게 함으로써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때 부모휴가제도가 

확대되었고, 여성과 남성 모두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전국

적으로 공공 보육서비스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동시에 가정 

내 성역할 평등을 높일 수 있었다.

최근까지도 스웨덴에서 가족정책은 인구 문제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책은 부모와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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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부모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함으로써 결혼과 출산 결

정의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위와 같은 정책들은 스웨덴의 출산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스웨덴에서도 

출산율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웨덴에서도 그 원

인을 찾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떠

오르고 있다.

  2.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역사적으로 스웨덴의 인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18세기 200만 명 이하였던 스웨덴 인구는 2023년 현재 1,055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인구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는 기대 수명의 증가와 함께 

국제적인 이민자 증가가 꼽힌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웨덴에는 

일자리를 찾아온 이민자와 난민의 유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스

웨덴은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였다. 현재 스웨덴 인구 세 명 가운데 한 명

은 이주 배경 가정에 속한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1930년대까지 감소하였지만, 정책적 노력의 결과

로 20세기 중반 이후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

세가 나타나고 있다.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6까지 떨어진 상태다.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실히 밝혀

지지는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대와 이로 인한 경제

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등이 주요 원인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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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또한 최근 스웨덴 인구구조 변화에 핵심적인 요인이고, 이는 다

양한 사회경제적 과제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스웨덴의 기

대 수명은 여성 84.9세, 남성 81.6세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상위권

이다. 이와 같은 고령화는 노동력 부족, 의료 및 복지 시스템에 대한 부담 

증가, 사회적 비용 확대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인구구조는 출산율 감소, 이민자 증가, 고령화라

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가. 노동시장정책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은 낮추고 고용률은 높이는 동시에 기

업과 인력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접근

이 가능했던 배경은 높은 수준의 노동조합 가입률과 단체교섭 적용률 그

리고 연대임금제도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중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와 산업

부문 단위에서의 단체교섭이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소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상

호보완적으로 활용된 점도 스웨덴 노동시장정책의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실업보험제도는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

에게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자영업자도 

폐업하게 되면 피고용자들과 같은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러한 안정적이고 관대한 소득보장은 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으로 작동한다. 직업훈련, 구직활동 지원, 공공부문 고

용 창출, 임금보조금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스웨덴의 높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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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자는 수십 년에 걸쳐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실업자들

의 재취업을 촉진할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다. 스웨덴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이민자들의 정착과 노동시장 참

여를 돕기 위해서도 활용된다. 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스웨던어 교

육, 직업훈련, 시민 교육 등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

에게는 소득보장을 위한 수당이 지급된다.

나. 이민자 정책

스웨덴의 이민자 정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하면서 인구 문제 대응

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인구구조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해오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웨덴은 산업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당

하기 위해 이민자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1970년

대까지 경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유

럽 국가에서부터 대규모로 이민자가 스웨덴으로 몰려들었다. 이 과정에

서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최

소화하고 최대한 스웨덴 노동자와 평등하게 처우했다. 이러한 정책은 노

동시장의 통합과 불평등 완화로 이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에 발생한 세

계적인 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스웨덴 경제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노동을 

위한 이민자 규모도 크게 줄었다. 유럽연합 출범으로 인해 유럽 내 노동 

이민이 자유로워졌지만, 스웨덴은 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장려하는 반

면, 비숙련 노동자의 이민은 제한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1970년대 이후에도 스웨덴은 난민 수용에 대한 관대한 정책은 꾸준히 

유지되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전쟁과 정치적 박해로 인해 자국을 떠

나 스웨덴으로 이주하는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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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수가 급증하면서 1980년대에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이후부터는 난민 수용 관련 정책이 엄격해졌다. 이러한 기조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이민자가 유입되기 시작했던 초기 스웨덴은 이민자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며 다문화주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했

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이후부터 스웨덴 정부는 이민자들에게 스웨덴어 교육을 강조하

고, 사회통합에 중점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정책들도 이민자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웨덴

의 문화와 제도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다. 가족정책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와 사회서비스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지출을 유지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것으

로 유명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GDP 대비 가족정책을 위한 공공지

출 규모가 가장 높은 수준이고, 부모 모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20세기 중반부터 각종 현금 급여와 공공 보육서비스를 확

대했다. 

스웨덴의 지방정부는 가족을 위한 주요 사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으며 

유아부터 노인에게까지 폭넓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사회서비스

가 완전 무상은 아니며 가족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이용자 부담금

을 내야 한다.

가족을 위한 현금 급여로 육아수당과 아동수당이 가장 대표적이다. 부

모는 자녀 한 명당 최대 480일 동안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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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학생이나 실업자도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스웨덴 정책의 특징 중 하나다. 아동수당의 경우 자녀가 16세가 되

기 전까지 지급된다.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아동수당과 더

불어 대가족보조금도 지급된다.

라. 노후 소득보장

스웨덴의 노후 소득보장 제도는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다. 

스웨덴의 현행 공적연금 제도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의 이상을 가장 잘 구

현한 연금제도로 다른 국가들에서 시행해온 다양한 연금제도들에 비해 

노인 빈곤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연금 모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재정적

으로도 다른 국가들의 공적연금에 비해서 높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 인구 고령화와 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

던 스웨덴의 연금 개혁의 성과이다. 이 개혁을 통해 소득연계 연금의 체

계를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바꾸었고, 급여 산정 방식도 생애 

소득에 기반한 계산식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대 수명과 경제 상황을 반영

하여 연금액이 조정되는 장치를 도입하였다.

연금 개혁 이후 현재 스웨덴의 공적연금은 저소득 은퇴자를 위한 보장

연금, 소득 수준에 따라 정률로 납부한 기여금을 바탕으로 한 소득연금, 

개인이 연금 펀드를 선택하여 추가로 적립하는 프리미엄 연금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체계 안에서 스웨덴의 공적연금 재정은 안정적으

로 GDP 대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90

년대 60% 중반에서 2020년 40% 중반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변

화로 발생한 노후 소득 감소를 메우기 위해 직장연금의 역할이 중요해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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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연금 개혁은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측면이 강하

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연

금제도 안에서도 양성평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결혼 의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스웨덴 응답자 중 결혼할 생각이 있다

는 비율은 절반 정도로 나타나 한국보다 조금 낮았고, 네 명 중 한 명은 아

직 결혼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

과 비교해 스웨덴 사람들이 결혼을 좀 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여기고, 

결혼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출산 의향에 있어서는 스웨덴 응답자 43.2%가 자녀를 낳겠다고 

응답해 한국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평균 자녀 계획 수 또한 2.35명

으로 한국(1.74명)을 크게 웃돌았다. 결혼 의향에 대한 결과와 이 결과를 

함께 고려하면 스웨덴에서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를 갖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이

미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를 낳겠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가족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살펴본 결과, 스웨덴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주거 여건 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한국과 비교해보면 경력 단절, 미래의 불안, 정부 지원에 

대한 우려 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

러한 차이는 스웨덴의 관대하고 보편적으로 구축된 사회안전망과 평등하

고 효과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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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이 삶에 미치는 변화와 관련하여 스웨덴 응답자 삼 분의 이 정도가 

출산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답했지만, 이는 한국 응답자 비

율(92.7%)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출산으로 인해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는 의견도 64.9%에 달했고, 노후에 받을 수 있

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는 의견도 44.8%로 나타나 상당수의 스웨덴 

사람들이 출산으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과 관련하여 양육, 가사,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 모두 남성과 여

성이 공동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60.0%를 넘게 집계

되어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강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만 자녀 양육이 여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응답 비율은 스웨덴(29.9%)

이 한국(2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감소가 개인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 시민들은 한국 시민들보다 출산율 감소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의 대응 노

력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스웨덴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지금까지 살펴본 스웨덴의 인구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상황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 문제에 정책적 대응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

에 걸친 영역의 다양한 정책들이 정합성 있게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는 점이다. 스웨덴은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

례로 꼽힌다. 또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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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에서는 명시적으로 인구정책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고, 인구정책이라는 정책 분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출산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지만 ‘저출산 대응 정책’이라는 

표현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스웨덴뿐 아니라 다른 북유럽 국

가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특정 영역의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인

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국내에는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 유지가 보편적이고 관대한 가족정

책 덕분이라고 이해하고, 그래서 한국도 가족정책을 확대함으로써 출산

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가족정책은 그러

한 성과에 기여하는 한 가지 요인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스

웨덴은 가족정책은 물론 노동자의 삶의 질을 평등하게 높이기 위한 노동

시장정책을 오랜 기간 펼쳤고, 이민자들이 스웨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

착하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으며, 육아 부담과 상관없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를 

통한 노후 소득보장제도를 발전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무리 가족정책

을 확대하더라도 다른 영역의 제도가 출산 의향을 꺾거나 억제하는 기제

로 작동한다면 가족정책 확대에 의한 출산율 제고 효과는 상쇄될 가능성

이 크다. 따라서 한국도 특정 영역의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어 파편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접근을 탈피하고, 출산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과 제도를 광범위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출산율 문제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간 정합성 제고 방안

과 사회구조적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스웨덴 사례로부터 다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스웨덴은 오랜 기간에 걸쳐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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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한국 역시 이미 이주 노동자에 의지하지 않고서

는 돌아가지 않는 산업부문이 많고,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향후 노동

력을 위해 더 많은 이민자의 유입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이민자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한국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이민자들을 최대한 평등

하게 대우했고, 그들의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직업훈련 

그리고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스

웨덴에서는 이민자와 기존 시민들 사이의 갈등이 종종 불거지고, 노동시

장 진입에 실패한 이민자들은 범죄조직을 구성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

도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웨덴의 이민자 정책은 실패한 것일까? 만

약 스웨덴이 이민자를 좀 더 차별하고, 보편적 복지제도에서 배제했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는 사회갈등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포용과 평등을 지향하는 이민자 정책이 최근 문제를 촉발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스웨

덴의 인종 갈등이나 종교 갈등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시민들이 이민자들과 함께 조화롭게 살고자 한다면 스웨덴이 보여

주는 것처럼 포용적이고 평등한 이민자 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최근 스웨덴에서 발생하는 이민자 관련 문제들이 향후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면 추가적인 고민과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결혼과 상관없이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지원

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회구조와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출산율 반등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비경제적 부담은 매우 크다. 앞서 살펴본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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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서도 스웨덴과 비교하면 한국 사람들이 그 부담을 훨씬 더 크게 느

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자녀를 키우는 부담이 줄어들어야 사회 전체적으로 출산 의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원하는 상대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조건을 만듦으

로써 적정 출산율을 유지해왔다. 더욱이 전통적인 성별 분업에 기초한 가

족 모델이 아닌 새로운 가족 모델과 평등한 성역할을 지원했다는 점은 단

순히 가족정책을 확대한 것 이상의 의미를 보여준다. 따라서 한국 역시 

단순히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현금과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사

회 전반에 걸쳐 일과 가족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

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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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Sweden’s Population Policy

8)Project Head: Shin, Young-Kyu  

South Korea is facing a demographic crisis marked by persis-

tently low fertility rates and an aging population, despite 

long-standing governmental interventions. Existing policies 

have had limited success in reversing the trend, prompting the 

need for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Sweden, in contrast, 

has historically implemented a range of policy measures that 

have contributed to relatively higher fertility rates and a stable 

population structure. This study explores Sweden’s experience 

in managing demographic changes, extending the analysis be-

yond traditional family policies to encompass labor market 

strategies, immigration frameworks, and pension systems. 

Additionally, it examines public perceptions of marriage, child-

birth, and child-rearing in both countries to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policy reform in South Korea.

Sweden’s approach to demographic challenges has evolved 

over decades, beginning with targeted interventions in the 

1930s to counter fertility decline. Policies such as housing as-

sistance, paid maternity leave, and contraception legalization 

were introduced to encourage voluntary parenthood. From the 

1960s onward, gender equality initiatives further supported 

Co-Researchers: Cho, Sungho·Byun, Younghwan·Nam, Yunjae·Kim, Wooseong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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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life balance, reducing childcare burdens and increasing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Today, Sweden continues 

to maintain generous family policies, yet recent declines in fer-

tility rates indicate the need for continuous policy refinement. 

Alongside family-focused policies, Sweden has embraced broader 

socio-economic strategies, including labor market policies that 

promote employment stability, vocational training, and struc-

tured immigrant integration. Immigration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population growth, shifting from a multi-

cultural focus to a social integration model that prioritizes lan-

guage acquisition and civic education.

For South Korea, the Swedish experience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n integrated policy approach. Rather than relying 

on fragmented measures, South Korea must align family, labor, 

immigration, and pension policies to create a more sustainable 

demographic strategy. The country also needs to reconsider its 

immigration policies, as labor shortages become more 

pronounced. By adopting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ap-

proach to immigration, South Korea could mitigate workforce 

challenges while fostering long-term economic stability. 

Moreover, reducing the burden of childcare requires not only 

financial incentives but also cultur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at promote work-life balance and gender-inclusive family 

models. By learning from Sweden’s holistic framework, South 

Korea can develop innovative solutions to address its d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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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phic crisis and ensure a more sustainable future.

Key words: Sweden, population policy, gender equality, marriage, childbirth, 
child-rearing, family policy, immigration policy, labor market policy, 
old-age incom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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